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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 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

하였다.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 네 차례 수립·추진하였으나, 이를 바탕

으로 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겪어왔다. 

1989년 ‘1.57 쇼크’ 이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으며, 관련 

정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하여 2015년에는 1.45명을 기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인구 변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목적은 일본의 인구정책 현황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인구 변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최경덕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본원의 오신휘 전문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황남희 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과 김원경 메이지가쿠인대학교 교수가 외부 

필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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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2.06명을 기록해 대체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하였다. 총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총인구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 

네 차례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

하고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겪어왔다. 

1975년 이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1989년 ‘1.57 쇼크’ 

이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하여 2015년에는 1.45명을 기록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

으나,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에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인구 변화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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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일본의 인구정책 현황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인구 변화, 결혼·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엔젤플랜, 신

엔젤플랜,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 등을 거쳐 최근에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이 발표되었다. 고령화 대책은 1989년 골드플랜을 시작으로 신골드

플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골드플랜 21 등이 이어졌으며, 제4차 고령사회

대책대강 수립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의 총인구수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기준 1억 2,435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29.68%가 수도권

에 거주하며, 수도인 도쿄도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11.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유소년인구(0~14세)는 11.40%,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9.47%,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9.13%를 차지한다. 혼인율은 2022년

을 기준으로 4.1%,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 여성 29.7세로 나타났

으며, 출생아 수는 77만 759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다.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 향후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모두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시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39.5%로 

비교적 드물어 한국의 경우(72.2%)와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일본 



요약 3

국민들은 자녀를 갖게 되면 삶에 부정적 영향(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낮았으나, 

이와 동시에 삶에 긍정적 영향(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에 비해 낮았다.

한편,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출산율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각각 약 20%p, 15%p 낮게 나타나는 등 한국에서 최근 출산율 

수준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에 대한 수당

(71.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70.5%) 순으로 높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36.8%),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44.2%) 순으로 낮았으며, 모든 

영역에서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로, 

한국에 비해 다소 낮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일본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비세율 인상, 국채 발행, 사회

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 세출 개혁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향후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설될 인구대응특별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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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주거 비용 상승, 취업 경쟁 심화, 과밀한 생활 

환경 등을 초래하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추진 시 수도권 인구 및 고용 집중을 완화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이 향후 고령화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독거노인 가구 및 

노노가구와 관련된 돌봄의 문제, 개인이 원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 과소지역 진흥 특별조치법 등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일본, 인구정책, 저출산, 인구고령화,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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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오랜 기간 저출산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15~49세(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1) 미만인 2.06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큰 반등 없이 하락을 거듭하였고,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하락하였

으며,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11.9%에서 2023년 18.2%로 

상승하였다. 총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인하여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총인구수가 감소

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20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네 차례 수립·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2020~2024년).

1) 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2.1명이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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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에는 실패

하였고, 오히려 2015년(1.24명)부터 2023년(0.72명)까지 매해 합계출산

율이 하락하였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동반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필수적 행정 서비스와 공공 

인프라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별 인구정책을 종합

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해온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75년에 200만 명 아래로 하락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은 합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한 1989년으로,2) 이전까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1966년의 1.58명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오랜 기간 추진되었으며, 합계

출산율이 2005년 1.26명을 기록한 후 매년 상승하여 2015년 1.45명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 1.20명까지 

2) 일본 내에서는 이를 ‘1.57 쇼크’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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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에 끊김 

없는 지원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일본의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 기준으로 

한국(0.72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 1989년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56명, 1.57명으로 거의 일치하였으나 이후 34년간 

일본의 출산율 하락폭이 한국의 1/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해오고 있으며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일본 인구정책 현황 및 흐름 파악, 

일본 인구정책의 효과성 검토, 일본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살펴본다. 인구변동 및 

구성, 혼인과 출산, 사망으로 구분하여 인구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 및 흐름을 다룬다. 

1994년에 수립된 엔젤플랜을 포함하여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아동 및 

육아 지원계획,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등과 같은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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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수립된 골드플랜을 포함한 신 골드플랜, 고령사회대책대강 

등과 같은 고령화 대책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일본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아동기본법,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주요 저출산 

정책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제2절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인지증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일본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어린이가정청과 함께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을 다루며, 제4절

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일본 민간단체 등의 제언을 소개한다. 이어서 제5장

에서는 일본 인구 변화의 요인 및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제6장

에는 일본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일본의 인구정책이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별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경제활동상태, 혼인 건수, 출생아 수, 사망률 등을 포함하는 

주요 인구 통계지표를 다각도로 파악한다. 또한, 일본 인구 변화의 요인 

및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으로, 일본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식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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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 규모 및 구성

  1. 인구 규모

2000년 당시 1억 2,692만 6,000명이었던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1억 2,805만 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3) 점차 감소하여 2023년 기준 

1억 2,435만 2,000명 수준을 보인다. 이를 두 시점 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즉 인구성장률(ln     × )로 살펴보면, 점차 증가 속도가 

둔화되다가 2010년 이후 음수로 전환된 것이 확인된다. 특히 2020년 

이후에 그 이전에 비해 감소 속도가 빨라졌으며, –0.477%의 연평균 증가

율을 보여 인구 100명당 1년간 0.477명(2020~2023년 기간)이 감소했다.  

<표 2-1> 총인구: 2000~2023년

(단위: 천 명, %)

3) <표 2-1>에서는 5년 단위로 수치를 제시하였지만, 실제 2010년에 총인구가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였다.

제2장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

구분 총인구 인구성장률

2000년 126,926 -

2005년 127,768 0.132

2010년 128,057 0.045

2015년 127,095 -0.151

2020년 126,14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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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각 연도 10월 1일 기준, 연령 미상 포함.
        2) 인구성장률은 각 해당 기간(3년, 5년)에 대해 계산한 수치임.
        3) 하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출처: 1) “人口推計”, 総務省, 2000-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男女別人口(各年10月1日現

在)-総人口、日本人人口(2000年~2020年), 2024. 5. 7. 검색, https://www.e-stat.go.jp
/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bunya_l=02&tst
at=000000090001&cycle=0&tclass1=000000090004&tclass2=000001051180&tc
lass3val=0

        2)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年齢(5歳階級)、男女別人口及び割
合－総人口(各年10月1日現在), 2024. 5. 7.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
/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cycle=
7&year=20230&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일본의 인구수를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아이치현, 사이타마현 등 순으로 그 수가 

많은데,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순위의 변동은 크지 않다. 특히 

도쿄도는 2000~2023년의 기간 동안 인구성장률이 1.192%로 가장 

높고, 인구의 절대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인구성장률

이 양수(+)인 지역은 총 8개(도쿄도, 오키나와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시가현, 후쿠오카현)이며, 나머지 39개 지역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돗토리현으로 53만 7,000명이며, 인구

성장률은 아키타현이 –2.023%로 가장 낮다. 한편, 오키나와현은 인구수

(146만 8,000명)로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25위), 

인구성장률은 도쿄도 다음으로 높아 0.829%를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구분 총인구 인구성장률

2023년 124,352 -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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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도부현별 총인구: 2000~2023년

(단위: 천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인구

성장률

홋카이도 5,683 5,628 5,506 5,382 5,225 5,092 -0.845 

아오모리현 1,476 1,437 1,373 1,308 1,238 1,184 -1.696 

이와테현 1,416 1,385 1,330 1,280 1,211 1,163 -1.514 

미야기현 2,365 2,360 2,348 2,334 2,302 2,264 -0.336 

아키타현 1,189 1,146 1,086 1,023 960 914 -2.023 

야마가타현 1,244 1,216 1,169 1,124 1,068 1,026 -1.482 

후쿠시마현 2,127 2,091 2,029 1,914 1,833 1,767 -1.426 

이바라키현 2,986 2,975 2,970 2,917 2,867 2,825 -0.426 

도치기현 2,005 2,017 2,008 1,974 1,933 1,897 -0.426 

군마현 2,025 2,024 2,008 1,973 1,939 1,902 -0.482 

사이타마현 6,938 7,054 7,195 7,267 7,345 7,331 0.424 

지바현 5,926 6,056 6,216 6,223 6,284 6,257 0.418 

도쿄도 12,064 12,577 13,159 13,515 14,048 14,086 1.192 

가나가와현 8,490 8,792 9,048 9,126 9,237 9,229 0.642 

니가타현 2,476 2,431 2,374 2,304 2,201 2,126 -1.172 

도야마현 1,121 1,112 1,093 1,066 1,035 1,007 -0.825 

이시카와현 1,181 1,174 1,170 1,154 1,133 1,109 -0.484 

후쿠이현 829 822 806 787 767 744 -0.832 

야마나시현 888 885 863 835 810 796 -0.841 

나가노현 2,215 2,196 2,152 2,099 2,048 2,004 -0.770 

기후현 2,108 2,107 2,081 2,032 1,979 1,931 -0.675 

시즈오카현 3,767 3,792 3,765 3,700 3,633 3,555 -0.446 

아이치현 7,043 7,255 7,411 7,483 7,542 7,477 0.460 

미에현 1,857 1,867 1,855 1,816 1,770 1,727 -0.558 

시가현 1,343 1,380 1,411 1,413 1,414 1,407 0.358 

교토부 2,644 2,648 2,636 2,610 2,578 2,535 -0.324 

오사카부 8,805 8,817 8,865 8,839 8,838 8,763 -0.037 

효고현 5,551 5,591 5,588 5,535 5,465 5,370 -0.255 

나라현 1,443 1,421 1,401 1,364 1,324 1,296 -0.826 

와카야마현 1,070 1,036 1,002 964 923 892 -1.400 

돗토리현 613 607 589 573 553 537 -1.018 

시마네현 762 742 717 694 671 650 -1.223 

오카야마현 1,951 1,957 1,945 1,922 1,888 1,847 -0.421 

히로시마현 2,879 2,877 2,861 2,844 2,800 2,738 -0.386 

야마구치현 1,528 1,493 1,451 1,405 1,342 1,298 -1.255 

도쿠시마현 824 810 785 756 720 695 -1.310 

가가와현 1,023 1,012 996 976 950 926 -0.766 

에히메현 1,493 1,468 1,431 1,385 1,335 1,291 -1.118 

고치현 814 796 764 728 692 66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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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각 연도 10월 1일 기준, 연령 미상 포함.
        2) 인구성장률은 2000~2023년 기간에 대해 계산한 수치임.
        3) 하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출처: 1) “人口推計”, 総務省, 2000-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人口(各年10月1

日現在)－ 総人口、日本人(2000年~2020年), 2024. 5. 8. 검색, https://www.e-stat.go.j
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
90001&cycle=0&tclass1=000000090004&tclass2=000001051180&tclass3val=0

        2)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男女別人口－総人口、日
本人人口, 2024. 5. 8.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
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cycle=7&year=20230&
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표 2-3>은 일본의 총인구 대비 47개 도도부현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2023년 기준 11.3%를 

차지한다. 2000~2023년 기간 동안 상기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은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오키나와

현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감소했다. <표 2-2>를 함께 고려해

보면, 인구성장률이 양수(+)인 지역과 총인구 대비 지역 인구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지역은 대체로 겹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됨을 간접적으로 알게 한다. 한편, 우리

나라는 2022년 기준 서울 18.2%, 경기 26.5%로 일본에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쿄도보다도 그 비율이 훨씬 높다(통계청, 2022.5.26.). 인천

(5.7%)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비율은 50.4%로 일본과 비교해볼 때 특정 

지역에 상당한 인구가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인구

성장률

후쿠오카현 5,016 5,050 5,072 5,102 5,135 5,103 0.132 

사가현 877 866 850 833 811 795 -0.755 

나가사키현 1,517 1,479 1,427 1,377 1,312 1,267 -1.385 

구마모토현 1,859 1,842 1,817 1,786 1,738 1,709 -0.647 

오이타현 1,221 1,210 1,197 1,166 1,124 1,096 -0.831 

미야자키현 1,170 1,153 1,135 1,104 1,070 1,042 -0.891 

가고시마현 1,786 1,753 1,706 1,648 1,588 1,549 -1.095 

오키나와현 1,318 1,362 1,393 1,434 1,467 1,46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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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총인구 대비 도도부현별 인구 비율: 2000~2023년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홋카이도 4.48 4.40 4.30 4.23 4.14 4.10

아오모리현 1.16 1.12 1.07 1.03 0.98 0.95

이와테현 1.12 1.08 1.04 1.01 0.96 0.94

미야기현 1.86 1.85 1.83 1.84 1.82 1.82

아키타현 0.94 0.90 0.85 0.81 0.76 0.73

야마가타현 0.98 0.95 0.91 0.88 0.85 0.83

후쿠시마현 1.68 1.64 1.58 1.51 1.45 1.42

이바라키현 2.35 2.33 2.32 2.30 2.27 2.27

도치기현 1.58 1.58 1.57 1.55 1.53 1.53

군마현 1.60 1.58 1.57 1.55 1.54 1.53

사이타마현 5.47 5.52 5.62 5.72 5.82 5.90

지바현 4.67 4.74 4.85 4.90 4.98 5.03

도쿄도 9.50 9.84 10.28 10.63 11.14 11.33

가나가와현 6.69 6.88 7.07 7.18 7.32 7.42

니가타현 1.95 1.90 1.85 1.81 1.75 1.71

도야마현 0.88 0.87 0.85 0.84 0.82 0.81

이시카와현 0.93 0.92 0.91 0.91 0.90 0.89

후쿠이현 0.65 0.64 0.63 0.62 0.61 0.60

야마나시현 0.70 0.69 0.67 0.66 0.64 0.64

나가노현 1.75 1.72 1.68 1.65 1.62 1.61

기후현 1.66 1.65 1.62 1.60 1.57 1.55

시즈오카현 2.97 2.97 2.94 2.91 2.88 2.86

아이치현 5.55 5.68 5.79 5.89 5.98 6.01

미에현 1.46 1.46 1.45 1.43 1.40 1.39

시가현 1.06 1.08 1.10 1.11 1.12 1.13

교토부 2.08 2.07 2.06 2.05 2.04 2.04

오사카부 6.94 6.90 6.92 6.96 7.01 7.05

효고현 4.37 4.38 4.36 4.35 4.33 4.32

나라현 1.14 1.11 1.09 1.07 1.05 1.04

와카야마현 0.84 0.81 0.78 0.76 0.73 0.72

돗토리현 0.48 0.48 0.46 0.45 0.44 0.43

시마네현 0.60 0.58 0.56 0.55 0.53 0.52

오카야마현 1.54 1.53 1.52 1.51 1.50 1.49

히로시마현 2.27 2.25 2.23 2.24 2.22 2.20

야마구치현 1.20 1.17 1.13 1.11 1.06 1.04

도쿠시마현 0.65 0.63 0.61 0.59 0.57 0.56

가가와현 0.81 0.79 0.78 0.77 0.75 0.74

에히메현 1.18 1.15 1.12 1.09 1.0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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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각 연도 10월 1일 기준, 연령 미상 포함.
        2) 하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출처: 1) “人口推計”, 総務省, 2000-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人口の割合(各年

10月1日現在)－総人口(2000年~2020年), 2024. 5. 8. 검색, https://www.e-stat.go.jp/
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
001&cycle=0&tclass1=000000090004&tclass2=000001051180&tclass3val=0

        2)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人口の割合－総人口(各
年10月1日現在), 2024. 5. 8.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
=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cycle=7&year=20
230&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표 2-2>가 2000~2023년 기간의 인구성장률을 계산한 것이라면, 

다음의 <표 2-4>는 최근 3년간(2020년 10월~2023년 9월)의 연도별 

인구증감률을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며, 

단위는 천분율이다. 

앞서 총인구 감소에서 확인했듯이 전국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은 음수

(-)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각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난다. 다만, 오키나와현은 2021년 9월까지 인구가 증가하였고, 도쿄도는 

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이 음수(-)였지만, 이후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0~2023년 기준 인구성장률이 양수

(+)였던 대부분의 지역도 최근 들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규모 변화를 자연증가(출생-사망)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전국의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 명당 –6.7명으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고치현 0.64 0.62 0.60 0.57 0.55 0.54

후쿠오카현 3.95 3.95 3.96 4.01 4.07 4.10

사가현 0.69 0.68 0.66 0.66 0.64 0.64

나가사키현 1.19 1.16 1.11 1.08 1.04 1.02

구마모토현 1.46 1.44 1.42 1.41 1.38 1.37

오이타현 0.96 0.95 0.93 0.92 0.89 0.88

미야자키현 0.92 0.90 0.89 0.87 0.85 0.84

가고시마현 1.41 1.37 1.33 1.30 1.26 1.25

오키나와현 1.04 1.07 1.09 1.13 1.1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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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개별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수치를 상회하는 지역은 교토부, 효고현, 지바현, 오사카부 등 

11개 지역에 불과하다. 오키나와현만 비교적 최근(2021년 10월 이후)에 

와서야 자연증가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변화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증감과 함께 고려해보면, 사회적 증가가 자연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 발견된다. 대표적 예가 도쿄도다. 이 지역은 2021년 

10월 이후 인구의 자연감소는 심화되는 반면(-3.0 → -3.4), 사회적 증가는 

5.0 → 6.8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00~2023년 기간 내 인구성장률이 양수(+)였던 지역 모두에서 발견

되며, 대체로 사회적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인구의 자연감소를 

사회적 증가가 보완하여 총인구의 감소폭을 줄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에도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발생하는 지역들도 

많다. 이바라키현, 야마나시현, 오사카부는 최근 3년간 인구 유입이 유출

보다 많았고, 홋카이도, 미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나가노현, 교토부, 

효고현, 사가현, 구마모토현은 2021년 10월 이후 모두 사회적 증가율이 

양수(+)이다. 2022년 10월~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적 증감의 

전국 평균은 인구 천 명당 1.9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자연감소의 영향이 사회적 증가보다 더 커 총인구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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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구증감률: 2020~2023년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구분

2020.10.~2021.9. 2021.10.~2022.9. 2022.10.~2023.9.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전국 -5.1 -4.8 -0.3 -4.4 -5.8 1.4 -4.8 -6.7 1.9 

홋카이도 -8.0 -7.7 -0.3 -8.2 -8.5 0.3 -9.3 -9.9 0.6 

아오모리현 -13.5 -9.9 -3.6 -13.9 -10.9 -3.0 -16.6 -12.7 -3.9 

이와테현 -11.6 -9.2 -2.5 -13.2 -10.4 -2.8 -14.7 -12.1 -2.6 

미야기현 -5.1 -5.1 0.0 -4.4 -6.0 1.6 -6.8 -7.3 0.5 

아키타현 -15.2 -12.1 -3.1 -15.9 -13.1 -2.8 -17.5 -15.0 -2.6 

야마가타현 -12.3 -9.4 -2.9 -13.1 -10.0 -3.2 -14.2 -11.2 -3.1 

후쿠시마현 -11.6 -8.0 -3.6 -12.0 -9.2 -2.9 -13.1 -10.4 -2.8 

이바라키현 -5.3 -5.8 0.4 -4.3 -6.9 2.6 -5.3 -7.9 2.7 

도치기현 -6.1 -5.6 -0.5 -6.5 -6.9 0.4 -6.0 -7.9 1.9 

군마현 -6.5 -6.5 0.0 -6.9 -7.4 0.5 -6.0 -8.6 2.6 

사이타마현 -0.6 -3.8 3.2 -0.5 -4.7 4.2 -0.8 -5.5 4.7 

지바현 -1.5 -4.1 2.6 -1.5 -5.0 3.5 -1.5 -5.8 4.3 

도쿄도 -2.7 -2.1 -0.5 2.0 -3.0 5.0 3.4 -3.4 6.8 

가나가와현 -0.1 -3.2 3.1 -0.4 -4.0 3.6 -0.4 -4.7 4.3 

니가타현 -11.0 -8.2 -2.8 -11.2 -9.0 -2.2 -12.2 -10.3 -1.9 

도야마현 -9.1 -7.2 -1.9 -8.7 -8.1 -0.6 -9.6 -9.4 -0.3 

이시카와현 -6.5 -5.1 -1.4 -6.7 -6.0 -0.7 -7.8 -7.2 -0.6 

후쿠이현 -8.4 -5.8 -2.5 -10.0 -6.8 -3.2 -11.2 -8.0 -3.3 

야마나시현 -5.7 -6.1 0.4 -4.3 -7.2 2.9 -7.5 -8.5 1.0 

나가노현 -7.2 -6.6 -0.7 -6.5 -7.3 0.8 -8.0 -8.6 0.7 

기후현 -9.0 -6.0 -3.0 -7.7 -7.0 -0.7 -7.5 -7.9 0.5 

시즈오카현 -7.0 -5.8 -1.3 -7.0 -6.7 -0.3 -7.5 -8.0 0.4 

아이치현 -3.4 -2.3 -1.1 -2.9 -3.5 0.6 -2.5 -4.0 1.5 

미에현 -8.2 -5.8 -2.5 -7.7 -6.7 -1.0 -8.8 -7.9 -0.9 

시가현 -2.2 -2.4 0.2 -1.1 -3.1 2.0 -1.6 -4.0 2.4 

교토부 -6.5 -4.7 -1.8 -4.5 -6.1 1.6 -5.7 -6.6 0.9 

오사카부 -3.6 -4.3 0.7 -2.7 -5.2 2.6 -2.2 -5.7 3.5 

효고현 -6.0 -4.9 -1.1 -5.5 -5.7 0.2 -6.0 -6.3 0.2 

나라현 -6.9 -5.8 -1.1 -7.2 -7.0 -0.2 -7.9 -7.7 -0.2 

와카야마현 -9.7 -7.8 -2.0 -11.3 -9.5 -1.8 -12.7 -10.9 -1.8 

돗토리현 -8.6 -6.8 -1.8 -9.1 -7.6 -1.5 -11.4 -9.1 -2.3 

시마네현 -9.3 -7.9 -1.4 -10.5 -8.8 -1.7 -12.7 -10.0 -2.7 

오카야마현 -6.4 -5.0 -1.4 -7.4 -6.1 -1.3 -8.4 -7.3 -1.1 

히로시마현 -7.2 -4.4 -2.7 -7.2 -5.6 -1.6 -7.8 -6.7 -1.1 

야마구치현 -10.8 -8.3 -2.5 -10.6 -9.5 -1.2 -12.1 -10.7 -1.4 

도쿠시마현 -10.5 -8.2 -2.4 -11.4 -9.3 -2.1 -12.7 -1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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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人口増減率－総人口, 2
024. 5. 14.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
list&toukei=00200524&bunya_l=02&tstat=000000090001&cycle=7&year=20230
&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2)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自然増減率－総人口, 20
24. 5. 14.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
st&toukei=00200524&bunya_l=02&tstat=000000090001&cycle=7&year=20230&
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3)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別社会増減率－総人口, 2
024. 5. 14.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
list&toukei=00200524&bunya_l=02&tstat=000000090001&cycle=7&year=20230
&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한편, <표 2-4>의 3가지 기간 중 마지막 시기(2022년 10월~2023년 

9월)를 기준으로 총인구, 일본인 인구, 외국인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증감 –837,043명, 

사회적 증감 242,131명으로 총인구는 594,912명이 감소했다. 이 중 

일본인 인구는 자연증감 –847,006명, 사회적 증감 1,926명, 국적 변경에 

따른 증감 7,951명으로 총 837,129명이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자연증감 9,963명, 사회적 증감 240,205명, 국적 변경에 따른 증감 

-7,951명으로 총 242,217명이 증가했다.

구분

2020.10.~2021.9. 2021.10.~2022.9. 2022.10.~2023.9.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전체
증감

자연
증감

사회
증감

가가와현 -8.4 -6.4 -2.0 -8.7 -7.6 -1.1 -9.1 -8.8 -0.2 

에히메현 -10.4 -8.0 -2.4 -10.9 -9.0 -1.9 -11.6 -10.2 -1.4 

고치현 -10.8 -8.9 -2.0 -12.2 -10.8 -1.4 -13.7 -12.1 -1.6 

후쿠오카현 -2.2 -3.5 1.2 -1.5 -4.6 3.1 -2.6 -5.4 2.8 

사가현 -6.7 -5.2 -1.6 -6.4 -6.4 0.0 -7.4 -7.8 0.4 

나가사키현 -11.8 -7.0 -4.8 -10.6 -8.2 -2.3 -12.5 -9.2 -3.3 

구마모토현 -5.8 -5.2 -0.5 -5.7 -6.7 0.9 -5.5 -7.6 2.1 

오이타현 -8.4 -6.9 -1.5 -6.8 -7.9 1.1 -9.5 -9.5 -0.1 

미야자키현 -7.8 -6.4 -1.4 -8.4 -7.9 -0.4 -9.6 -9.2 -0.4 

가고시마현 -7.5 -6.6 -0.9 -8.7 -8.1 -0.6 -8.9 -8.9 0.0 

오키나와현 0.7 0.9 -0.2 -0.1 -0.5 0.4 -0.2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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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총인구, 일본인 인구, 외국인 인구(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단위: 명)

출처: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参考表　男女別人口の計算表－総人口，
日本人人口，外国人人口, 2024. 9. 12. 검색,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401
2960

구분 항목 인구수

총인구

2022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124,946,789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출생아 수 757,939

사망자 수 1,594,982

자연증감 -837,043

입국자 수 3,250,231

출국자 수 3,008,100

입국 초과 242,131

증감 합계 -594,912

2023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124,351,877

일본인 인구

2022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122,030,523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출생아 수 739,140

사망자 수 1,586,146

자연증감 -847,006

입국자 수 913,238

출국자 수 911,312

입국 초과 1,926

국적 변경에 따른 순증감 7,951

증감 합계 -837,129

2023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121,193,394

외국인 인구

2022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2,916,266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출생아 수 18,799

사망자 수 8,836

자연증감 9,963

입국자 수 2,336,993

출국자 수 2,096,788

입국 초과 240,205

국적 변경에 따른 순증감 -7,951

증감 합계 242,217

2023년 10월 1일 기준 인구수 3,15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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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구 구성

가. 인구학적 구성

1) 연령별 구성

일본의 인구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초고령사회로 일컬어

지는 노인인구 비율 21%는 이미 2005년 이후에 나타났고, 2023년 기준 

29.13%이다.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깊기에 유소년인구의 감소 

추세도 발견된다. 다만, 2000년 대비 그 차이는 유소년인구 3.18%p, 노인

인구 11.77%p로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는 곧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유소년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은 8.59%p이다. 중위

연령 역시 고령화 심화의 추세를 반영하는데, 2000년 41.4세였던 중위

연령은 2020년에 48.6세를 기록했다.   

<표 2-6> 주요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및 중위연령: 2000~2023년

(단위: %, 세)

구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

중위연령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2000년 14.58 68.06 17.36 41.4

2005년 13.76 66.07 20.16 43.3

2010년 13.15 63.83 23.02 45.0

2015년 12.55 60.81 26.65 46.7

2020년 11.92 59.52 28.56 48.6

2023년 11.40 59.47 29.13 -

   주: 각 연도 10월 1일 기준, 연령 미상 포함.
출처: 1) “人口推計”, 総務省, 2000-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年齢(５歳階級及び３区分)、

男女別人口(各年10月1日現在)－総人口、日本人人口(2000年~2020年). 2024. 5. 7. 검색, h



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
00524&bunya_l=02&tstat=000000090001&cycle=0&tclass1=000000090004&tcl
ass2=000001051180&tclass3val=0

        2)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年齢(5歳階級)、男女別人口及び割
合－総人口(各年10月1日現在), 2024. 5. 7.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
/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tstat=000000090001&cycle=
7&year=20230&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3) “国勢調査”, 総務省, 201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男女別平均年齢及び年齢中位数－
全国，都道府県(大正９年~平成22年). 2024. 5. 21. 검색, https://www.e-stat.go.jp/dbv
iew?sid=0003410685

        4) “国勢調査”, 総務省, 2015,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年齢(各歳)，男女別人口，年齢別
割合，平均年齢及び年齢中位数(総数及び日本人). 2024. 5. 21. 검색, https://www.e-sta
t.go.jp/dbview?sid=0003149249

        5) “国勢調査”, 総務省, 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男女，国籍総数か日本人別平均年
齢及び年齢中位数－全国，都道府県，21大都市，特別区，人口50万以上の市. 2024. 5. 21. 
검색,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45096

2) 성별 구성

전체 성비를 보면, 2000~2020년 기간 모두 여성 수가 남성보다 많다. 

2020년 기준 여성 100명당 남성 94.68명이다. 그런데 이를 주요 연령대

별로 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남성 수가 더 많고, 노인인구만 

여성 수가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인구이동(국외)과 같은 다른 

영향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연령별 사망력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생성비는 100 이상이기에 남성 수가 

많지만, 출생 이후 사망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이 더 낮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노인인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차 성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노인인구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76.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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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주요 연령대별 성비: 2000~2020년

(단위: 여성 백 명당 명)

구분 전체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2000년 95.83 104.94 100.80 72.14

2005년 95.31 104.94 100.79 73.49

2010년 94.82 104.89 100.83 74.34

2015년 94.77 104.93 101.87 76.44

2020년 94.68 105.03 102.51 76.73

   주: 2015년, 2020년 수치는 각 연도 인구센서스의 미상 보완치임.
출처: “国勢調査”, 総務省, 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年齢(5歳階級)，男女別人口及び人口性

比－全国(大正9年~令和2年). 2024. 5. 31. 검색,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
3410380

나. 사회경제적 구성

1) 부양 인구 구성 

부양 인구 구성은 부양 연령층과 피부양 연령층 인구의 구성을 의미

하며, 피부양 인구(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구)와 부양 인구

(노동이 가능한 인구)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여기서 피부양 인구는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의미하며,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를 노동이 가능한 인구로 간주한다.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며, <표 

2-8>에 따르면 2000년 21.4명에서 2022년 19.5명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는 2000년 25.5명에서 

2022년 48.8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두 부양비는 반대 추세를 보인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인 총부양비는 2000년 46.9명에서 2022년 68.4명으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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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한편, 이러한 총부양비 상승은 주로 노년부양비 상승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지수 증가에서와 같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고령화

지수는 2000년 119.1명에서 2022년 249.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2-8>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2000~2020년

(단위: 인구 백 명당 명)

구분
부양비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2000년 46.9 21.4 25.5 119.1

2005년 51.3 20.8 30.5 146.5

2010년 56.7 20.6 36.1 175.1

2015년 64.5 20.6 43.8 212.4

2020년 68.0 20.0 48.0 239.7

2022년 68.4 19.5 48.8 249.9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の年齢構造に関する指標：188
4~2022年, 2024. 6. 11.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2-06.htm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를 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부양

비가 높은 곳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가장 낮은 

지역은 도쿄도이다. 유소년부양비는 오키나와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가장 낮은 지역 역시 도쿄도이다. 노년부양비의 

경우, 아키타현, 고치현, 야마구치현 등의 순으로 높고, 도쿄도가 가장 

낮다. <표 2-8>에서처럼 대체로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며, 아키타현의 경우 총부양비는 92.7명, 노년부양비는 75.2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총부양비가 낮은 지역들은 여러 양상을 

보이는데, 도쿄도와 같이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가 모두 낮거나 



제2장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 27

오키나와현처럼 유소년부양비가 높고 노년부양비가 낮은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형태다. 여기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규모와 비중, 저출산 

및 고령화 정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화지수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아키

타현과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약 3배나 차이가 난다. 물론 향후에 노년

층에 포함될 생산연령인구의 규모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고령화지수만 보더라도 미래의 인구 구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인구 구성의 지역별 편차, 특히 고령화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지속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2-9> 도도부현별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2023년

(단위: 인구 백 명당 명)

구분
부양비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전국 68.2 19.2 49.0 255.6

홋카이도 75.8 17.7 58.0 327.2

아오모리현 82.5 18.2 64.3 352.5

이와테현 82.9 18.9 64.0 338.6

미야기현 67.5 18.5 48.9 264.3

아키타현 92.7 17.5 75.2 429.9

야마가타현 84.7 19.7 65.0 329.9

후쿠시마현 78.4 19.2 59.2 308.3

이바라키현 71.4 19.0 52.5 276.7

도치기현 70.3 18.8 51.4 273.0

군마현 72.3 19.0 53.3 280.7

사이타마현 63.3 18.5 44.8 242.1

지바현 64.7 18.5 46.2 249.8

도쿄도 50.4 16.2 34.2 211.8

가나가와현 58.9 17.7 41.2 231.9

니가타현 80.4 19.3 61.0 315.6

도야마현 78.0 19.1 58.9 307.5

이시카와현 72.6 20.0 52.6 263.6

후쿠이현 77.0 21.2 55.8 263.4

야마나시현 74.5 19.1 55.4 289.9

나가노현 78.9 20.4 58.5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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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0월 1일 기준.
출처: “人口推計”, 総務省, 2023,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都道府県、男女別年齢構造指数－総人口

(2023年10月1日現在). 2024. 6. 11.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
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4&bunya_l=02&tstat=000000090001&cycl
e=7&year=20230&month=0&tclass1=000001011679&result_back=1&tclass2val=0

2) 경제활동상태 구성

최근 약 10년의 경제활동상태 측면에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증가가 

구분
부양비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기후현 74.9 20.3 54.6 268.9

시즈오카현 73.5 19.7 53.7 272.4

아이치현 61.6 20.0 41.6 207.3

미에현 72.8 19.8 53.0 267.1

시가현 66.6 21.6 45.0 208.5

교토부 68.2 18.2 50.0 274.1

오사카부 63.6 18.4 45.3 246.3

효고현 71.5 20.1 51.4 255.7

나라현 78.0 19.9 58.1 291.6

와카야마현 82.7 20.2 62.5 309.3

돗토리현 83.0 22.0 61.0 277.2

시마네현 88.0 22.3 65.7 295.0

오카야마현 75.2 20.9 54.3 260.2

히로시마현 73.1 20.9 52.2 249.0

야마구치현 86.4 20.5 65.9 320.9

도쿠시마현 84.9 19.6 65.4 334.0

가가와현 79.0 20.7 58.3 281.1

에히메현 82.6 20.2 62.4 308.7

고치현 87.9 19.7 68.2 346.4

후쿠오카현 69.7 21.4 48.3 225.6

사가현 80.5 23.4 57.2 244.5

나가사키현 86.7 22.6 64.1 283.7

구마모토현 82.2 23.3 58.9 252.2

오이타현 84.4 21.4 63.0 294.3

미야자키현 86.5 23.7 62.8 264.7

가고시마현 87.1 23.8 63.3 266.4

오키나와현 66.4 26.8 39.7 148.2



제2장 일본의 주요 인구통계 지표 29

확인된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고용률을 예로 보면, 남녀 전체적으로 15세 이상은 2013년 59.3%에서 

2023년 61.2%로 증가했고, 남성은 같은 기간 67.5%에서 69.5%, 여성은 

47.1%에서 53.6%로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별 고용

률 격차는 크게 나타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2.6%, 

남성은 71.3%, 여성은 54.1%이다.4)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와 

더불어 이러한 차이는 전업주부 등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과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경력 단절 등의 배경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60대 중반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

률이 높고, 노인 연령에 접어들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발견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각각 91.0%, 87.4%이다. 일자리의 질적 특성 등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겠지만, 충분히 고무적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20~29세 고용률은 60.9%로 일본의 20~24세 고용률 72.3%, 25~29세 

87.4%와 비교해볼 때, 두 국가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 비교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은 연령대별로 나타

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변화이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두 비율이 증가하다가 40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반면, 여성은 

30대에 접어들며 그 수준이 하락하고, 40대에 다시 증가하고 50대에 

들어오며 하락한다. 이는 여성의 혼인과 출산, 이에 따른 경력 단절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밖에 남녀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중장년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통계청. (2023). 인구총조사 [데이터 세트] 국가가통계포털.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24. 
9. 2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 
S&vw_cd=MT_ZTITLE&list_id=B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이하 한국의 고용률 관련 수치는 위의 출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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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50대 후반까지도 90% 이상의 상당히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이고(60~64세도 80% 중후반으로 높음), 여성 역시 50대 

후반까지도 70% 중반대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정년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여건 및 특성과 관계된 것

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50~59세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77.7% 

수준이고, 남성은 87.5%, 여성은 67.8%이다.  

<표 2-10>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현황: 2013~2023년

(단위: %)

구분
2013년 2018년 2023년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전체

15세 이상 59.3 56.9 4.0 61.5 60.0 2.4 62.9 61.2 2.6

15~64세 74.8 71.7 4.2 78.9 76.8 2.6 81.1 78.9 2.7

15~19세 15.5 14.5 6.4 19.5 18.9 3.4 20.9 20.1 2.6

20~24세 69.0 64.1 7.0 74.3 71.4 3.6 75.5 72.3 4.2

25~29세 86.4 81.0 6.2 89.2 85.9 3.8 91.0 87.4 4.1

30~34세 83.2 79.5 4.4 86.5 83.9 3.0 89.2 86.4 3.2

35~39세 83.2 80.1 3.8 85.6 83.6 2.4 88.1 85.9 2.6

40~44세 84.7 81.6 3.7 88.1 86.2 2.1 89.1 87.2 2.2

45~49세 86.2 83.4 3.3 87.7 85.9 2.1 89.4 87.7 1.9

50~54세 85.1 82.4 3.2 87.1 85.4 1.9 87.8 85.9 2.1

55~59세 79.5 76.8 3.4 83.4 81.7 2.0 85.2 83.1 2.3

60~64세 61.4 58.9 4.0 70.6 68.8 2.6 76.0 74.0 2.6

65세 이상 20.5 20.1 2.3 24.7 24.3 1.5 25.7 25.2 1.7

남성

15세 이상 70.5 67.5 4.3 71.2 69.3 2.6 71.4 69.5 2.8

15~64세 84.6 80.8 4.5 86.2 83.9 2.7 86.8 84.3 2.8

15~19세 15.5 14.2 6.3 18.4 17.7 3.6 19.1 18.4 3.7

20~24세 67.7 62.4 7.9 73.8 70.8 4.2 74.5 71.3 4.6

25~29세 93.8 87.2 7.0 94.4 90.3 4.0 94.0 90.0 4.2

30~34세 95.6 91.3 4.6 95.8 93.0 2.9 95.4 92.4 3.5

35~39세 96.5 92.9 3.8 96.2 93.9 2.4 96.1 93.6 2.6

40~44세 96.3 92.8 3.6 96.3 94.2 2.2 95.9 93.7 2.4

45~49세 96.2 92.9 3.5 95.7 93.6 2.2 95.7 93.8 2.0

50~54세 95.3 92.2 3.3 95.2 93.3 2.0 94.8 92.8 2.2

55~59세 92.7 89.1 3.9 93.4 91.3 2.2 93.9 9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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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労働力調査”, 総務省, 2024,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配偶関係，年齢階級別労働力人口
比率，就業率及び完全失業率（2000年~). 2024. 9. 19. 검색, https://www.e-stat.go.jp/db
view?sid=0003008337

다음의 표는 2000~2020년의 남녀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여

준다. 먼저 산업별로 보면, 3차 산업의 높은 비중이 확인되며, 3차 산업은 

여성이, 2차 산업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1차 산업은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고연령대,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취업자 비율이 높다.

최근으로 올수록 2차 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자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3차 산업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3차 산업에는 취업 

남성의 62.6%, 취업 여성의 80.2%가 속해 있고, 2차 산업에는 남성 30.7%, 

여성 13.7%가 그러하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2차 산업은 

남녀 모두 55~59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45~49세가 

그렇다. 시간에 따른 감소폭을 고려할 때, 남성의 경우 저연령대에서의 

취업자 비율 감소가 눈에 띄며,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가 나타난다. 

3차 산업은 2000년과 대비했을 때, 2020년 기준 남성은 15~19세와 

구분
2013년 2018년 2023년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60~64세 76.0 72.2 4.9 83.5 81.1 2.9 86.8 84.4 3.1

65세 이상 29.4 28.6 2.8 33.9 33.2 2.1 34.8 34.0 2.4

여성

15세 이상 48.9 47.1 3.7 52.5 51.3 2.2 54.8 53.6 2.3

15~64세 65.0 62.4 3.9 71.3 69.6 2.4 75.2 73.3 2.6

15~19세 15.6 14.9 6.5 20.4 20.1 3.4 22.8 22.0 1.6

20~24세 70.3 66.0 6.1 74.8 72.5 3.5 76.6 73.3 4.3

25~29세 79.0 74.9 5.2 83.9 80.9 3.5 88.2 84.7 4.0

30~34세 70.1 67.2 4.2 76.9 74.6 3.0 82.6 80.1 2.7

35~39세 69.6 66.9 3.8 74.8 73.0 2.5 80.1 78.1 2.5

40~44세 73.1 70.2 4.0 79.6 78.1 1.9 82.1 80.5 1.9

45~49세 76.1 73.7 3.2 79.6 77.9 2.1 83.2 81.7 1.9

50~54세 74.9 72.8 3.1 79.2 77.5 1.8 80.7 79.0 2.1

55~59세 66.5 64.7 2.7 73.3 72.0 1.8 76.4 74.7 2.2

60~64세 47.4 46.0 3.0 58.1 56.8 2.2 65.3 63.8 2.0

65세 이상 13.8 13.7 1.2 17.6 17.4 0.8 18.7 18.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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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여성은 45세 이상의 집단에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남성은 40세 이후로, 여성은 20세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2000년 대비 취업자 비율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15~19세이며, 상대적

으로 저연령대에서 더 높다. 

<표 2-11> 성별·연령별(5세)·산업별 취업자 비율: 2000~2020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2010년 2020년

1차 산업

전체 4.8 4.2 3.8 5.4 3.7 2.9 

15~19세 1.5 1.4 1.2 0.4 0.4 0.5 

20~24세 1.2 1.5 1.6 0.4 0.6 0.7 

25~29세 1.1 1.6 1.6 0.5 0.6 0.8 

30~34세 1.2 1.6 1.9 1.2 0.9 1.1 

35~39세 1.7 1.4 2.1 2.2 1.1 1.4 

40~44세 2.4 1.6 2.0 3.0 1.4 1.3 

45~49세 3.0 2.1 1.8 3.6 1.9 1.3 

50~54세 3.2 3.0 1.9 3.9 2.9 1.5 

55~59세 3.6 4.0 2.4 6.2 4.3 2.1 

60~64세 9.8 6.3 4.3 14.9 6.3 4.1 

65세 이상 27.5 18.1 12.4 32.5 18.7 11.2 

2차 산업

전체 35.9 30.7 30.7 20.2 14.3 13.7 

15~19세 35.9 27.6 25.9 14.2 8.8 9.3 

20~24세 34.6 28.1 27.8 15.1 10.9 11.9 

25~29세 36.6 30.0 31.2 18.0 11.9 13.1 

30~34세 36.9 31.8 31.8 19.7 14.1 13.9 

35~39세 35.6 33.4 32.2 19.9 15.8 14.3 

40~44세 35.3 33.6 33.2 20.3 15.6 15.0 

45~49세 38.2 32.2 34.5 22.6 14.9 15.6 

50~54세 39.1 31.7 34.3 24.2 14.8 14.7 

55~59세 40.6 33.4 32.3 25.3 16.5 13.6 

60~64세 34.6 30.0 29.5 21.4 16.2 12.9 

65세 이상 23.4 21.3 23.2 13.8 12.2 11.9 

3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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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세조사보고 자료에 따르며, 전체는 15세 이상 인구로 분류할 수 없는 산업의 취업자를 포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年齢（５歳階級），産業別就業

率：1975~2020年, 2024. 6. 19.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
ular/P_Detail2024.asp?fname=T08-08.htm

3) 가구 및 가족 구성

2000~2020년의 기간에는 가구 수가 증가하였다. 2000년 4,700만 

정도의 가구는 2020년 5,580만 가구로 늘어났다. 총 가구 수는 증가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총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즉,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0년 2.70명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26명으로 떨어졌다. 가구 

구성의 질이 변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단독 가구(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2인 가구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단독 가구(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대비 10%p 이상 상승하여 2020년 

38.0%로 나타났으며,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당 기간 가족 

형태의 주축이었던 핵가족의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동 비율은 2000년 

58.4%에서 2020년 54.1%로 하락했다. 또한, 핵가족 비율의 하락은 

구분
남성 여성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전체 58.2 59.2 62.6 73.2 76.2 80.2 
15~19세 58.9 61.5 67.4 81.0 80.4 84.4 
20~24세 61.6 61.9 66.4 82.3 81.2 83.6 
25~29세 61.0 60.1 64.0 80.0 80.3 83.3 
30~34세 60.7 59.5 64.0 77.8 78.3 82.5 
35~39세 61.7 58.9 63.6 76.8 77.2 81.9 
40~44세 61.5 59.0 62.7 75.7 77.9 81.4 
45~49세 58.0 60.7 61.6 72.8 79.1 80.9 
50~54세 56.9 61.3 61.7 70.8 78.8 81.6 
55~59세 55.0 58.9 63.4 67.5 75.4 82.2 
60~64세 54.7 59.7 64.3 62.7 72.5 80.6 
65세 이상 48.2 53.9 58.9 52.5 59.9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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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부+자녀로 일컬어지는 3~4인 가구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핵가족의 형태도 

저출산 흐름과 함께 부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2-12> 가구 규모, 가구구조 및 가족구조: 2000~2020년

(단위: 1,000가구, 명,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총 가구 수 47,063 51,951 55,830

  평균 가구원 수 2.70 2.46 2.26

가구 규모

  1인 가구 27.6 32.4 38.0

  2인 가구 25.1 27.2 28.1

  3인 가구 18.8 18.2 16.6

  4인 가구 16.9 14.4 11.9

  5인 가구 6.8 5.0 3.8

  6인 가구 3.1 1.9 1.1

  7인 이상 가구 1.7 1.0 0.5

가족 형태

  핵가족 58.4 56.3 54.1

  기타 친족 13.6 10.2 6.8

  비친족 0.4 0.9 0.9

  단독 27.6 32.4 38.0

   주: 1) 총 가구 수는 일반가구 + 시설 등 가구 수의 합계이며, ‘미상’이 포함됨.
        2) 가구 규모에 따른 분류는 일반가구만 해당.
        3) 가족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일반가구만 해당하며, 핵가족은 부부, 부부+자녀, 한부모+자녀를 뜻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総世帯および世帯の種類別世帯数：1

920~2020年, 世帯の種類別平均世帯人員：1920~2020年, 世帯人員別一般世帯数：1970~2
020年, 2024. 6. 14.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il
2024.asp?fname=T07-01.htm,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7-04.htm,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
ar/P_Detail2024.asp?fname=T07-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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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과 출산

  1. 혼인

일본의 혼인 건수는 2000년 798천 건에서 2022년 505천 건으로 

감소했으며, 초혼과 재혼 모두 그 추세는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초혼 

건수는 여성이 많고, 재혼 건수는 남성이 많다. 초혼 비율은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데, 2000년 기준 남성 85.0%, 여성 86.6%, 2020년은 남성 

81.4%, 여성 84.0%이다. 일본인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은 2000년 6.4명

에서, 2022년 4.1명으로 감소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2-13> 초혼 및 재혼 혼인 건수 및 혼인율: 2000~2022년

(단위: 건, %, 일본인 인구 천 명당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초혼 비율

혼인율
초혼 재혼 초혼 재혼 남성 여성

2000년 798,138 678,174 119,964 691,507 106,631 85.0 86.6 6.4

2005년 714,265 584,076 130,189 599,691 114,574 81.8 84.0 5.7

2010년 700,222 570,576 129,646 586,719 113,503 81.5 83.8 5.5

2015년 635,225 510,296 124,929 528,611 106,614 80.3 83.2 5.1

2020년 525,507 423,484 102,023 437,169 88,338 80.6 83.2 4.3

2022년 504,930 410,929 94,001 424,282 80,648 81.4 84.0 4.1

   주: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혼인율은 일본인 인구에 대한 천분율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初婚·再婚別婚姻数および婚姻率：19

00~2022年, 2024. 6.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
_Detail2024.asp?fname=T06-01.htm

<표 2-14>에는 성별·연령별 초혼율을 제시하였다. 2000년 남성 

11.81명, 여성 11.36명에서 2022년 남성 5.37명, 여성 5.16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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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초혼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남성은 25~29세로 21.66명, 여성은 20~24

세로, 26.19명이 하락했다. 반면, 남성은 40세를 기점으로, 여성은 35세를 

기점으로 2000년 대비 초혼율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상이한 초혼율 

추세는 2000년 이후 연령대별 인구 규모의 영향과 함께 초혼연령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30세 이후의 여러 연령대에서 초혼율이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2-14> 성별·연령별 초혼율: 2000~2022년

(단위: 일본인 인구 천 명당 명)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11.81 11.36 9.14 8.78 6.09 5.85 5.37 5.16 

19세 이하 2.82 5.93 1.73 3.90 1.02 1.92 0.72 1.37 

20~24세 27.58 43.35 20.49 32.03 14.31 20.46 12.02 17.16 

25~29세 58.06 65.26 50.67 60.37 40.66 48.58 36.40 43.25 

30~34세 30.94 21.90 31.36 28.47 24.07 23.03 21.86 21.27 

35~39세 11.13 5.31 13.06 9.72 10.82 9.09 9.89 8.41 

40~44세 3.47 1.14 4.81 2.52 4.38 2.92 4.00 2.77 

45~49세 1.31 0.31 1.77 0.62 1.72 0.89 1.60 0.87 

50~54세 0.47 0.16 0.67 0.19 0.66 0.33 0.65 0.37 

55~59세 0.15 0.09 0.30 0.07 0.29 0.13 0.29 0.16 

60~64세 0.06 0.04 0.12 0.04 0.15 0.06 0.15 0.07 

65~69세 0.02 0.02 0.04 0.02 0.06 0.02 0.08 0.02 

70세 이상 0.01 0.00 0.01 0.01 0.02 0.01 0.02 0.01 

   주: 1)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비율 산출의 분모 인구는 일본인 인구에 의함.
        2) 전체는 연령 미상을 포함한 수치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이며, 19세 이하는 15~19

세 인구에 대한 비율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年齢（５歳階級）別初婚率：193

0~2022年, 2024. 6.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6-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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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율은 각각의 해당 연령대 인구(분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혼인을 하는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것이 

명확하게 관측된다. 남성은 2000년 28.8세에서 2022년 31.1세로, 여성은 

27.0세에서 29.7세로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의 혼인연령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5세다.

<표 2-15> 평균 초혼연령: 2000~2022년

(단위: 세)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남성 28.8 30.5 31.0 31.1 

여성 27.0 28.8 29.4 29.7 

연령차 1.8 1.7 1.5 1.5 

   주: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결혼식을 올렸을 때 또는 동거를 시작했을 때의 빠른 연령
으로 동거(예식)년과 신고년이 같은 것에 한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全婚姻および初婚の平均婚姻年齢：1
899~2022年, 2024. 6.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
P_Detail2024.asp?fname=T06-12.htm

다음은 국세조사보고 자료에 근거한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혼인상태에 

대한 것이다. 미혼 비율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10년에 다소 떨어졌

지만, 2000년 대비 2020년에 상승했다. 2020년 기준 각각 34.6%와 

24.8%이다. 유배우 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데, 남성 57.4%, 여성 54.0%이다. 한편, 

사별과 이혼은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다. 비율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2020년 기준 남성은 사별 3.3%, 이혼 4.7%이고, 여성은 사별 

14.4%, 이혼 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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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성별 혼인상태(15세 이상): 2000~2020년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32.1 23.9 31.9 23.3 34.6 24.8

유배우 62.5 58.7 61.1 56.9 57.4 54.0

사별 2.7 13.1 3.1 13.9 3.3 14.4

이혼 2.7 4.4 3.8 5.9 4.7 6.8

   주: 비율의 분모 인구는 혼인상태 미상을 제외함. 단, 2020년은 미상 보완치에 근거한 비율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配偶関係別15歳以上人口：192

0~2020年, 2024. 6.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6-21.htm

위의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자. 2000년과 

2020년의 혼인상태에 대한 자료에서 ‘미상’ 비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전체적인 경향과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미혼 비율이 다소 낮게, 

사별과 이혼 비율이 약간 증가한 정도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유배우 비율의 감소 추세다. 인구 전체

적으로는 유배우 비율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연령대별로는 그렇지 않다. 

혼인상태 ‘미상’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유배우 비율이 감소하는 흐름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특히 20대 초반 이후 두 시점 간 유배우 비율 감소에 

따른 격차는 50대 중반까지 커지고, 55세 이후에는 줄어들다 70세 이후

에서는 2020년이 더 높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 없는 전체 유배우 비율의 

수치는 고연령대의 높은 유배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낮은 

유배우 비율을 상쇄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유배우자의 기대수명 증가

에 따른 효과(고령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배우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즉 미혼율의 증가가 

발견된다.5)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배우 비율은 일정 부분 증가하기 

5) 이혼과 사별 비율을 합친 수치가 연령대별로 두 시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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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혼인연령 또한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화의 영향이다. 위의 유배우 비율에서도 일부 확인되기도 

하지만, 사별 비율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별의 

비율이 2000년 대비 2020년에 낮은데,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이혼 비율의 증가인데, 2000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후부터 2020년의 이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2-17> 혼인상태별·연령별(15세 이상) 인구 구성: 2000년, 2020년

(단위: %)

구분
2000년 2020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상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상

전체 27.6 60.0 8.0 3.6 0.9 26.3 55.9 8.4 5.2 4.3 

15~19세 99.3 0.6 0.0 0.0 0.0 99.1 0.3 0.0 0.0 0.6 

20~24세 90.5 9.0 0.0 0.4 0.0 87.8 5.4 0.0 0.3 6.4 

25~29세 61.8 36.5 0.1 1.7 0.1 61.8 28.2 0.0 1.3 8.6 

30~34세 34.8 61.8 0.1 3.1 0.1 38.7 52.2 0.1 2.7 6.3 

35~39세 19.8 74.1 0.3 4.3 1.5 27.6 63.1 0.2 4.1 5.0 

40~44세 13.5 79.6 0.7 4.9 1.2 23.2 66.8 0.3 5.5 4.2 

45~49세 10.5 81.3 1.5 5.7 1.1 21.4 66.8 0.6 7.0 4.1 

50~54세 7.7 82.3 2.7 6.1 1.2 18.9 67.5 1.2 8.3 4.1 

55~59세 5.1 82.9 5.2 5.6 1.2 14.9 70.6 2.3 8.7 3.4 

60~64세 3.8 81.3 9.1 4.6 1.2 11.3 73.3 4.3 8.3 2.8 

65~69세 3.3 77.1 14.8 3.7 1.2 8.7 73.5 7.5 7.6 2.7 

70~74세 2.9 69.7 23.0 3.1 1.3 6.2 71.7 12.4 6.7 2.9 

75~79세 2.4 55.8 37.4 2.7 1.6 4.0 66.5 21.0 5.0 3.5 

80~84세 1.8 40.7 53.4 2.1 2.1 3.0 55.6 33.3 3.6 4.5 

85세 이상 1.4 22.9 71.4 1.6 2.7 2.7 31.5 56.9 2.4 6.5 

   주: 연령 미상 제외, 하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출처: 1) “国勢調査”, 総務省, 200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配偶関係(4区分)，年齢(5歳階級)，男女

別15歳以上人口－全国(大正9年~平成12年). 2024. 6. 11. 검색, https://www.e-stat.go.jp/
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1&bunya_l=02&tstat=000
000030001&cycle=0&tclass1=000000030898&tclass2=000000030899&tclass3val=0

        2) “国勢調査”, 総務省, 2020,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男女，年齢(5歳階級)，配偶関係，国
籍総数か日本人別人口及び平均年齢(15歳以上)－全国，都道府県，市区町村. 2024. 6. 11.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20052
1&bunya_l=02&tstat=000001136464&cycle=0&tclass1=000001136466&tclass2v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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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전국 단위의 혼인 관련 현황을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도도

부현별로 보고자 한다. 특별히 혼인하는 주요 연령대의 미혼 비율을 확인

하기 위해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를 살펴본다. 앞에서 초혼

율이 떨어지고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졌듯이, 이 시기의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은 증가한다. 전국 기준으로 남성은 2010년 47.3%에서 2020년 

51.8%로, 여성은 60.3%에서 65.8%로 상승한다.  

2010년 대비 2020년에 미혼 비율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남성은 후쿠

시마현으로 8.4%p이고, 여성은 미야기현, 7.5%p이다. 그러나 이 외의 

지역들은 순위 차이가 일부 있을 뿐, 대체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소속 

지역은 유사한 편이다. 물론 고치현이나 와카야마현처럼 미혼 비율의 

증가폭의 성별 차가 큰 지역들도 몇몇 보인다(고치현 남성: 5.7%p, 여성 

2.9%p / 와카야마현 남성: 4.6%p, 여성 1.1%p).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평균보다 미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남성은 도교도, 가나가와현, 아키타현, 교토부, 도치

기현,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고치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쿠시마현, 이와테현이며, 여성은 도교도, 교토부,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나라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후쿠오카현, 미야기현이다. 약간의 

순위와 개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지역이 겹치고,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혼 비율의 지역 

간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2020년 기준 남성은 14.6%p, 여성은 

18.2%p의 지역 간 미혼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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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도도부현별 30~34세 남성, 25~29세 여성 미혼 비율: 2010~2020년

(단위: %)

구분
남성 30~34세 여성 25~29세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47.3 49.8 51.8 60.3 63.2 65.8 
홋카이도 46.6 48.8 51.0 59.5 61.5 63.4 

아오모리현 47.7 50.3 53.2 56.3 58.5 60.2 
이와테현 45.8 47.9 52.0 53.0 56.2 60.0 
미야기현 44.2 47.9 51.4 58.4 63.0 65.9 
아키타현 46.5 49.7 53.7 55.7 59.1 61.3 

야마가타현 43.3 46.2 50.0 52.8 56.8 59.8 
후쿠시마현 43.7 48.7 52.1 51.6 55.4 58.3 
이바라키현 48.5 50.7 53.2 57.0 60.0 61.7 
도치기현 47.5 49.6 53.2 55.7 58.1 61.3 
군마현 46.6 49.5 52.1 56.2 59.4 60.8 

사이타마현 49.9 50.9 52.5 61.0 64.2 66.3 
지바현 48.8 51.0 52.7 61.1 63.8 66.4 
도쿄도 54.3 57.8 58.8 69.5 72.8 75.5 

가나가와현 50.0 52.5 54.3 63.0 66.1 68.9 
니가타현 45.6 48.2 51.7 57.4 60.1 62.4 
도야마현 46.8 48.7 50.9 57.4 59.6 61.2 

이시카와현 44.6 46.6 48.2 58.6 60.4 61.2 
후쿠이현 43.1 46.0 49.3 55.6 58.8 59.7 

야마나시현 47.6 49.3 51.8 59.1 61.7 62.0 
나가노현 46.5 48.2 50.1 57.9 60.3 61.8 
기후현 44.7 46.3 49.1 55.9 58.9 61.2 

시즈오카현 45.7 47.4 50.6 54.8 57.7 60.3 
아이치현 45.9 48.2 49.4 56.0 58.7 61.1 
미에현 43.8 46.7 49.4 55.3 57.6 60.9 
시가현 42.8 45.7 48.1 57.0 60.1 61.7 
교토부 49.2 52.2 53.7 66.1 69.1 71.4 

오사카부 47.4 49.7 51.3 63.7 65.6 68.2 
효고현 44.7 47.1 48.0 61.6 63.8 65.2 
나라현 46.8 48.2 49.4 65.2 67.1 68.1 

와카야마현 44.0 46.6 48.6 58.8 59.2 59.9 
돗토리현 46.0 47.7 49.3 56.1 58.3 60.0 
시마네현 44.6 44.6 47.0 54.4 55.7 57.3 

오카야마현 44.9 46.6 48.0 57.1 60.1 61.1 
히로시마현 43.4 44.5 47.1 56.0 58.0 59.8 
야마구치현 44.0 46.4 48.8 55.1 56.4 57.4 
도쿠시마현 44.2 49.2 52.0 57.0 61.2 62.1 
가가와현 43.2 45.9 47.6 55.6 58.5 59.1 
에히메현 43.3 45.4 48.8 55.6 58.4 60.5 
고치현 47.1 49.7 52.8 60.0 61.7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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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율의 분모 인구는 혼인상태 미상을 제외함. 단, 2020년은 미상 보완치에 근거한 비율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都道府県別男子30～34歳，女子25～

29歳未婚者割合：1970~2020年, 2024. 6.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
/tohkei/Popular/P_Detail2024.asp?fname=T12-36.htm

  

  2. 출산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00년에 119만 명에서 2022년 77만 명으로 

감소했다. <표 2-19>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출생아 수는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00만 명, 90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출생성비는 지난 22년간 큰 차이는 없고, 여아 100명당 105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9> 출생아 수 현황: 2000~2022년

(단위: 명, 여아 100명당 명)

구분 전체 남 여 출생성비

2000년 1,190,547 612,148 578,399 105.8

2010년 1,071,305 550,743 520,562 105.8

2020년 840,835 430,713 410,122 105.0

2022년 770,759 395,257 375,502 105.3

   주: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別出生数および出生性比：1873~2

022年, 2024. 6.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
il2024.asp?fname=T04-01.htm

구분
남성 30~34세 여성 25~29세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2015년 2020년

후쿠오카현 45.1 46.8 49.1 62.5 64.2 66.0 
사가현 43.4 44.1 46.4 57.1 59.2 59.9 

나가사키현 42.8 43.4 44.6 57.8 58.7 59.4 
구마모토현 42.1 43.7 45.7 57.1 58.3 60.4 
오이타현 44.7 46.5 47.7 57.6 58.8 58.8 

미야자키현 39.8 40.7 44.9 53.0 55.7 57.7 
가고시마현 40.7 41.1 44.2 56.3 58.5 60.5 
오키나와현 45.3 45.2 48.5 57.6 59.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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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의 전반적인 감소 속에 나타나는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은 추가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추가 출산의 감소

였다면, 출생순위별 비중에서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의 비율이 감소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첫째아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둘째아의 경우 증감은 있지만, 

비중에서 큰 차이는 없고, 2000년과 2020년의 비중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추가 출산보다는 가임 여성 수의 감소나 유배우 비율의 감소 

등이 출생아 수 감소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0>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비율: 2000~2022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2000년 1,190,547 49.0 36.5 11.8 2.1 0.6 

2010년 1,071,305 47.6 36.4 12.7 2.5 0.8 

2020년 840,835 46.7 36.2 13.2 2.9 1.0 

2022년 770,759 46.1 36.5 13.1 3.1 1.2 

   주: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전체 출생아 수에는 출생순위 미상을 포함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出生順位別出生数および割合：195

0~2022年, 2024. 6.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4-15.htm

다음의 표는 전체 출생아 수를 도도부현별로 구분하고, 그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2022년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11.8%를 차지

하며, 그 뒤로 오사카부(7.4%), 가나가와현(7.3%), 아이치현(7.3%), 사이

타마현(6.6%) 등이 나타난다. 출생아 수 비중의 순위는 일부 변동이 있으나, 

상위권 지역들은 2000년과 대동소이하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출생아 수 비중이 증가한 곳은 도쿄도(3.4%p), 

후쿠오카현(0.7%p), 오키나와현(0.4%p), 가나가와현(0.3%p), 아이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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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p), 지바현(0.2%p), 구마모토현(0.1%p), 시가현(0.1%p) 정도이며, 

나머지 지역은 유지 내지는 감소했다. 저출산의 흐름 속에 지역 편중 

현상이 발견된다. 

<표 2-21> 도도부현별 출생아 수 및 비중: 2000~2022년

(단위: 명, %)

구분
출생아 수 출생아 수 비중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전국 1,190,5471,071,305 840,835 770,759 100.0 100.0 100.0 100.0 
홋카이도 46,780 40,158 29,523 26,407 3.9 3.7 3.5 3.4 

아오모리현 12,920 9,712 6,837 5,985 1.1 0.9 0.8 0.8 
이와테현 12,410 9,745 6,718 5,788 1.0 0.9 0.8 0.8 
미야기현 22,154 19,126 14,480 12,852 1.9 1.8 1.7 1.7 
아키타현 9,007 6,688 4,499 3,992 0.8 0.6 0.5 0.5 

야마가타현 10,919 8,651 6,217 5,674 0.9 0.8 0.7 0.7 
후쿠시마현 20,332 16,126 11,215 9,709 1.7 1.5 1.3 1.3 
이바라키현 28,220 23,989 17,389 15,905 2.4 2.2 2.1 2.1 
도치기현 18,976 16,473 11,808 10,518 1.6 1.5 1.4 1.4 
군마현 19,445 16,023 11,660 10,688 1.6 1.5 1.4 1.4 

사이타마현 66,376 59,437 47,328 43,451 5.6 5.5 5.6 5.6 
지바현 55,318 51,633 40,168 36,966 4.6 4.8 4.8 4.8 
도쿄도 100,209 108,135 99,661 91,097 8.4 10.1 11.9 11.8 

가나가와현 82,906 78,077 60,865 56,498 7.0 7.3 7.2 7.3 
니가타현 21,886 18,083 12,981 11,732 1.8 1.7 1.5 1.5 
도야마현 10,170 8,188 6,256 6,022 0.9 0.8 0.7 0.8 

이시카와현 11,467 9,602 7,712 7,075 1.0 0.9 0.9 0.9 
후쿠이현 8,036 6,874 5,313 4,861 0.7 0.6 0.6 0.6 

야마나시현 8,374 6,651 5,184 4,759 0.7 0.6 0.6 0.6 
나가노현 21,194 17,233 12,864 12,143 1.8 1.6 1.5 1.6 
기후현 20,276 16,887 12,092 11,124 1.7 1.6 1.4 1.4 

시즈오카현 35,794 31,896 22,497 20,575 3.0 3.0 2.7 2.7 
아이치현 74,736 69,872 55,613 51,152 6.3 6.5 6.6 6.6 
미에현 17,726 15,262 11,141 10,489 1.5 1.4 1.3 1.4 
시가현 14,087 13,363 10,437 9,766 1.2 1.2 1.2 1.3 
교토부 23,997 21,234 16,440 15,068 2.0 2.0 2.0 2.0 

오사카부 88,163 75,080 61,878 57,315 7.4 7.0 7.4 7.4 
효고현 54,455 47,834 36,953 33,565 4.6 4.5 4.4 4.4 
나라현 13,270 10,694 7,831 7,315 1.1 1.0 0.9 0.9 

와카야마현 9,566 7,587 5,732 5,238 0.8 0.7 0.7 0.7 
돗토리현 5,645 4,790 3,783 3,752 0.5 0.4 0.4 0.5 
시마네현 6,522 5,756 4,473 4,161 0.5 0.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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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전국 수치는 외국 거주자의 일본 국내 출생 수와 미상을 
포함함.

        2) 도도부현별 출생아 수 비중의 분모는 전국 수치를 활용하였고, 약간의 미상 수치 등에 따라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는 않음.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都道府県別出生数および率：1900~2
022年. 2024. 6.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
ail2024.asp?fname=T12-27.htm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6명, 2010년 1.39명, 2020년 1.33명, 

2022년 1.26명으로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70명이고, 뒤로 이어 미야자키현

(1.63명), 돗토리현(1.6명), 시마네현(1.57명), 나가사키현(1.57명) 등으로 

나타난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도쿄도(1.04명), 미야기현(1.09명), 홋

카이도(1.12명), 가나가와현(1.17명), 사이타마현(1.17명) 등의 순이다. 

2000년과 비교해볼 때, 합계출산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후쿠시마현

으로 0.38명이며, 이와테현(0.35명), 야마가타현(0.3명), 미야기현(0.3명), 

아키타현(0.27명)이 뒤를 잇는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한 곳도 발견되는데, 나가사키현과 야마구치현은 유지, 미야자키현과 

도야마현은 증가하였다. 특히 미야자키현은 2022년 기준으로도 합계

구분
출생아 수 출생아 수 비중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오카야마현 19,059 16,759 13,521 12,371 1.6 1.6 1.6 1.6 
히로시마현 27,384 25,546 19,606 17,903 2.3 2.4 2.3 2.3 
야마구치현 13,121 11,551 8,203 7,762 1.1 1.1 1.0 1.0 
도쿠시마현 7,224 5,904 4,521 4,148 0.6 0.6 0.5 0.5 
가가와현 9,808 8,397 6,179 5,802 0.8 0.8 0.7 0.8 
에히메현 13,207 11,427 8,102 7,572 1.1 1.1 1.0 1.0 
고치현 6,811 5,518 4,082 3,721 0.6 0.5 0.5 0.5 

후쿠오카현 47,290 46,818 38,966 35,970 4.0 4.4 4.6 4.7 
사가현 8,745 7,640 6,004 5,552 0.7 0.7 0.7 0.7 

나가사키현 14,098 12,004 9,182 8,364 1.2 1.1 1.1 1.1 
구마모토현 17,262 16,246 13,011 11,875 1.4 1.5 1.5 1.5 
오이타현 10,910 10,072 7,582 6,798 0.9 0.9 0.9 0.9 

미야자키현 11,037 10,217 7,720 7,136 0.9 1.0 0.9 0.9 
가고시마현 16,272 15,124 11,638 10,540 1.4 1.4 1.4 1.4 
오키나와현 16,773 17,098 14,943 13,594 1.4 1.6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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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순위가 2위로 높은 지역이고, 도야마현은 2010년에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돗토리현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졌지만, 2020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한 지역으로 

도야마현과 함께 유일하게 증가했다. 

<표 2-22> 도도부현별 합계출산율: 2000~2022년

(단위: 가임 여성 1명당 명)

구분 2000년(A) 2010년 2020년 2022년(B) (B)-(A)

전국 1.36 1.39 1.33 1.26 -0.10 
홋카이도 1.23 1.26 1.20 1.12 -0.11 

아오모리현 1.47 1.38 1.32 1.24 -0.23 
이와테현 1.56 1.46 1.32 1.21 -0.35 
미야기현 1.39 1.30 1.20 1.09 -0.30 
아키타현 1.45 1.31 1.23 1.18 -0.27 

야마가타현 1.62 1.48 1.36 1.32 -0.30 
후쿠시마현 1.65 1.52 1.38 1.27 -0.38 
이바라키현 1.47 1.44 1.34 1.27 -0.20 
도치기현 1.48 1.44 1.32 1.24 -0.24 
군마현 1.51 1.46 1.38 1.32 -0.19 

사이타마현 1.30 1.32 1.26 1.17 -0.13 
지바현 1.30 1.34 1.26 1.18 -0.12 
도쿄도 1.07 1.12 1.12 1.04 -0.03 

가나가와현 1.28 1.31 1.25 1.17 -0.11 
니가타현 1.51 1.43 1.33 1.27 -0.24 
도야마현 1.45 1.42 1.42 1.46 0.01 

이시카와현 1.45 1.44 1.46 1.38 -0.07 
후쿠이현 1.60 1.61 1.55 1.50 -0.10 

야마나시현 1.51 1.46 1.47 1.40 -0.11 
나가노현 1.59 1.53 1.45 1.43 -0.16 
기후현 1.47 1.48 1.41 1.36 -0.11 

시즈오카현 1.47 1.54 1.38 1.33 -0.14 
아이치현 1.44 1.52 1.43 1.35 -0.09 
미에현 1.48 1.51 1.41 1.40 -0.08 
시가현 1.53 1.54 1.49 1.43 -0.10 
교토부 1.28 1.28 1.25 1.18 -0.10 

오사카부 1.31 1.33 1.31 1.22 -0.09 
효고현 1.38 1.41 1.39 1.31 -0.07 
나라현 1.30 1.29 1.27 1.25 -0.05 

와카야마현 1.45 1.47 1.43 1.39 -0.06 
돗토리현 1.62 1.54 1.51 1.6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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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인구동태통계, 국세조사보고, 인구추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비율 산출의 여성 인구 및 전국은 
일본인 인구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都道府県別合計特殊出生率：1925~2
022年, 2024. 6.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
ail2024.asp?fname=T12-33.htm

다음의 표는 15~49세 여성을 전체 여성과 유배우 여성으로 구분하여 

출산율을 제시한 것이다. 확인되는 점 중 하나는 유배우 여성, 즉 혼인 

관계에 기반한 상태에서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73.0명이고, 2022년 전체 여성 기준으로는 33.3

명이다.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2010년에는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감소하였고, 전체 여성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유배우 여성을 중심으로 보면, 15~19세를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20년 기준 20~24세로 유배우 여성 1,000명당 

360.1명이며, 그 이전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출산율이 높다. 이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점은 30세 이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와 달리 이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에는 

구분 2000년(A) 2010년 2020년 2022년(B) (B)-(A)

시마네현 1.65 1.68 1.59 1.57 -0.08 
오카야마현 1.51 1.50 1.47 1.39 -0.12 
히로시마현 1.41 1.55 1.47 1.40 -0.01 
야마구치현 1.47 1.56 1.47 1.47 0.00 
도쿠시마현 1.45 1.42 1.47 1.42 -0.03 
가가와현 1.53 1.57 1.46 1.45 -0.08 
에히메현 1.45 1.50 1.40 1.39 -0.06 
고치현 1.45 1.42 1.42 1.36 -0.09 

후쿠오카현 1.36 1.44 1.40 1.33 -0.03 
사가현 1.67 1.61 1.58 1.53 -0.14 

나가사키현 1.57 1.61 1.60 1.57 0.00 
구마모토현 1.56 1.62 1.60 1.52 -0.04 
오이타현 1.51 1.56 1.54 1.49 -0.02 

미야자키현 1.62 1.68 1.64 1.63 0.01 
가고시마현 1.58 1.62 1.61 1.54 -0.04 
오키나와현 1.82 1.87 1.83 1.7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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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등에 따른 출산 연기 또는 출산 연령의 증가나 추가 출산의 증가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혼 여성을 포함한 전체 여성의 출산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이 비교적 명확하게 발견된다. 

20대의 유배우 출산율은 높지만, 전체 여성을 기준으로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곧 미혼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혼인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5세 이상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

율이 증가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만혼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30~34세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에 200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표 2-23> 여성 및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5세) 출산율: 2000~2022년

(단위: 천 명당 명)

구분
여성1) 유배우 여성2)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2000년 2010년 2020년

전체 41.3 40.4 35.0 33.3 76.7 79.4 73.0 

15~19세 5.5 4.6 2.5 1.7 674.2 814.1 784.9 

20~24세 39.9 36.1 23.0 18.5 359.7 386.1 360.1 

25~29세 99.5 87.4 74.7 69.6 230.1 239.2 230.4 

30~34세 93.5 95.3 97.3 93.9 136.0 157.3 169.6 

35~39세 32.1 46.2 55.3 53.8 40.2 66.3 81.8 

40~44세 3.9 8.1 11.8 12.2 4.6 11.1 16.8 

45~49세 0.1 0.2 0.4 0.4 0.1 0.3 0.5 

   주: 1) ①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연령별 출생아 수는 모의 연령이 15세 미만인 사람은 
15~19세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45~49세에 포함함.

            ② 비율 산출의 분모 인구는 해당 연령의 여성 인구, 전체는 15~49세 여성 인구이며, 일본
인 인구에 의함.

            ③ 전체 출생아 수에는 모의 연령 미상이 포함됨.
        2) ① 인구동태통계, 국세조사보고 자료에 근거한 수치이며, 비율 산출 분모 인구는 일본인 인

구에 의함.
            ② 연령 및 배우자 관계 미상은 안분하여 사용함. 단, 2020년은 미상 보완치에 근거함.
            ③ 전체는 재생산 연령 유배우 여성 인구에 대한 출산율로,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평균값임.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女性の年齢（５歳階級）別出生数お

よび出生率:1925~2022年, 有配偶女性の年齢（５歳階級）別出生率：1930~2020年, 2024. 
6. 19.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il2024.asp?fn
ame=T04-07.htm,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il202
4.asp?fname=T04-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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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순위별 부모의 평균 연령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부’의 경우, 첫째아는 2000년 30.2세에서 2022년 32.9

세로, 둘째아는 32.6세에서 34.8세로, 셋째아는 34.7세에서 36.0세로 상승

했다. ‘모’는 첫째아 28.0세에서 30.9세, 둘째아 30.4세에서 32.9세, 셋째아 

32.3세에서 34.1세로 증가했다. 앞에서 언급한 출산 연령의 증가가 명확

하게 발견되고, 남성이 여성보다 출산 순위별 출산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표 2-24> 출생순위별 부모의 평균 연령: 2000~2022년

(단위: 세)

구분
부 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2000년 30.2 32.6 34.7 28.0 30.4 32.3

2010년 32.0 33.7 35.0 29.9 31.8 33.2

2020년 32.8 34.7 35.8 30.7 32.8 33.9

2022년 32.9 34.8 36.0 30.9 32.9 34.1

출처: “人口動態調査”, 総務省, 2000~2022, e-Stat(政府統計の総合窓口). 出生順位別にみた年次別父·
母の平均年齢 . 2024. 6. 19. 검색,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11609

출생순위별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는 만혼의 영향과 함께 혼인을 했더

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뒤늦게 하는 맥락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혼인 

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별 비율과 평균 기간을 살펴보자. 우선, 평균 

기간은 2000년 1.89년에서 2022년 2.66년으로 늘어났다. 혼인 후에도 

출산 없는 결혼생활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년과 2010년에는 1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과 2022년에는 1~2년 미만이 가장 높다. 또한 2년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반면에, 3~8년 미만

까지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8년 이상 구간

에서는 특별한 양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증감이 유지되거나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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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부모의 혼인 후 첫 자녀 출생까지의 기간별 비율 및 평균 기간: 2000~2022년

(단위: %, 년)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40.0 34.1 25.2 21.7 

1~2년 미만 28.3 27.0 27.0 24.2 

2~3년 미만 13.9 14.9 19.1 20.9 

3~4년 미만 7.5 8.3 11.1 13.2 

4~5년 미만 4.4 5.0 6.7 7.6 

5~6년 미만 2.6 3.4 3.9 4.5 

6~7년 미만 1.6 2.2 2.4 2.7 

7~8년 미만 1.0 1.5 1.5 1.7 

8~9년 미만 0.6 1.1 1.0 1.1 

9~10년 미만 0.4 0.8 0.7 0.8 

10~15년 미만 0.7 1.5 1.3 1.4 

15~20년 미만 0.1 0.2 0.2 0.2 

20년 이상 0.0 0.0 0.0 0.0 

평균 기간 1.89 2.24 2.47 2.66

   주: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혼인기간 미상을 제외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父母が結婚生活に入ってから第１子出

生までの期間別嫡出出生割合および平均期間：1955~2022年, 2024. 6. 19. 검색, https://ww
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il2024.asp?fname=T04-14.htm

제3절 사망

2000년 이후의 성별 사망률(‰)을 보면, 남성은 2000년 8.6명에서 

2022년 13.5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은 6.8명에서 2022년 

12.3명으로 증가했다. 여느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망률이 더 

낮음이 확인되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낮고, 그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예컨대, 2022년 기준 50~59세의 

차이가 2.4‰p였다면, 85~89세의 사망률 격차는 48.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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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영아 사망이 포함된 연령 이후인 5세 이후로 사망률이 

감소했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은 주로 65~69세, 여성은 75~79세에서 10명(1,000명당)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이후에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률은 저연령대에서는 감소, 고연령대

에서는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기대수명의 증가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령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26> 성별, 연령별 사망률: 2000~2022년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남성

전체 8.6 10.3 11.8 13.5

0~4세 1 0.7 0.5 0.5

5~9세 0.1 0.1 0.1 0.1

10~14세 0.1 0.1 0.1 0.1

15~19세 0.5 0.3 0.3 0.3

20~24세 0.7 0.6 0.5 0.5

25~29세 0.7 0.7 0.5 0.5

30~34세 0.9 0.8 0.6 0.6

35~39세 1.1 1 0.8 0.8

40~44세 1.8 1.5 1.1 1.2

45~49세 3 2.4 1.8 1.8

50~54세 4.7 3.8 2.9 3

55~59세 7.5 6.3 4.7 4.8

60~64세 11.3 9.4 7.7 7.9

65~69세 18.2 14.6 12.8 13.2

70~74세 28.7 22.7 19.7 22.2

75~79세 45.7 39.6 33.3 35.1

80~84세 80.6 70.5 56.6 60.8

85~89세 131.8 120.4 102.9 112

90~94세 206.8 202.7 180.7 198.2

95~99세 305.3 319 295 348.7

100세 이상 481.6 488.5 431.1 561

여성

전체 6.8 8.7 10.5 12.3

0~4세 0.8 0.6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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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한 수치이며, 성별·연령별 인구 1,000명에 대한 사망자 수 비율임.
        2) 일본인 인구에 한정되며, 연령 미상은 안분하여 사용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年齢（５歳階級）別死亡率：193

0~2022年, 2024. 9. 17.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5-06.htm

좀 더 구체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을 살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

수명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은 2000년 77.72세에서 2022년 

81.05세, 여성은 84.60세에서 87.09세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2년은 

남녀 상관없이 2020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하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별로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둘 간의 격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 2022년 기준, 40세의 기대

여명의 남녀 간 격차는 5.8세인데, 80세는 2.85세이다.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5~9세 0.1 0.1 0.1 0.1

10~14세 0.1 0.1 0.1 0.1

15~19세 0.2 0.2 0.2 0.2

20~24세 0.3 0.3 0.2 0.3

25~29세 0.3 0.3 0.3 0.3

30~34세 0.4 0.4 0.3 0.3

35~39세 0.6 0.6 0.5 0.5

40~44세 1 0.8 0.7 0.7

45~49세 1.5 1.3 1.1 1.1

50~54세 2.3 1.9 1.7 1.7

55~59세 3.2 2.8 2.3 2.4

60~64세 4.7 3.9 3.4 3.5

65~69세 7.5 6 5.2 5.5

70~74세 12.4 9.8 8.1 9

75~79세 22.7 17.9 14.8 15.6

80~84세 43.4 34.3 28.7 30.8

85~89세 81.9 69.1 58.4 64

90~94세 142.9 131.2 118.7 129.9

95~99세 231.4 238.2 226.4 259.4

100세 이상 373.4 385.3 368.6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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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연령별 평균 기대여명: 2000~2022년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남성

0세 77.72 79.55 81.56 81.05

5세 73.1 74.82 76.76 76.25

10세 68.15 69.85 71.78 71.28

15세 63.19 64.89 66.81 66.31

20세 58.33 59.99 61.9 61.39

25세 53.52 55.16 57.05 56.53

30세 48.69 50.33 52.18 51.66

35세 43.89 45.51 47.33 46.8

40세 39.13 40.73 42.5 41.97

45세 34.45 36.02 37.72 37.2

50세 29.91 31.42 33.04 32.51

55세 25.58 26.98 28.5 27.97

60세 21.44 22.75 24.12 23.59

65세 17.54 18.74 19.97 19.44

70세 13.97 14.96 16.09 15.56

75세 10.75 11.45 12.54 12.04

80세 7.96 8.42 9.34 8.89

85세 5.76 6 6.59 6.2

90세 4.1 4.19 4.49 4.14

95세 2.97 2.9 3.06 2.68

100세 2.18 1.98 2.21 1.69

여성

0세 84.6 86.3 87.71 87.09

5세 79.95 81.55 82.9 82.28

10세 74.98 76.58 77.93 77.3

15세 70.01 71.61 72.95 72.33

20세 65.08 66.67 68.01 67.39

25세 60.16 61.75 63.09 62.48

30세 55.26 56.83 58.17 57.56

35세 50.37 51.94 53.25 52.65

40세 45.52 47.08 48.37 47.77

45세 40.73 42.27 43.52 42.93

50세 36.01 37.52 38.75 38.16

55세 31.4 32.86 34.06 33.46

60세 26.85 28.28 29.42 28.84

65세 22.42 23.8 24.88 24.3

70세 18.19 19.43 20.45 19.89

75세 14.19 15.27 16.22 15.67



5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 전체적으로 완전생명표에 따르되, 2022년은 간이생명표를 기준으로 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年齢（５歳階級）別平均余命：192

1~2022年, 2024. 9.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
Detail2024.asp?fname=T05-13.htm

다음 표는 2022년 기준 연령별 사인을 1~3순위까지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1위가 악성 신생물,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노쇠이다.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특히 1위와 2위는 2022년 우리

나라의 사인 순위와 동일하다(통계청, 2023. 9. 21.). 5세 미만에서는 

선천성 기형 등, 호흡장애 등, 불의의 사고 등이, 10~30대까지는 자살이 

1위인 것이 눈에 띈다.  

<표 2-28> 연령별 사인 순위: 2022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

80세 10.6 11.46 12.25 11.74

85세 7.61 8.15 8.73 8.28

90세 5.29 5.53 5.85 5.47

95세 3.73 3.66 3.78 3.41

100세 2.72 2.44 2.53 2.16

구분
1위 2위 3위

사인 사망률 사인 사망률 사인 사망률

전체 악성 신생물 316.1 심장질환 190.9 노쇠 147.1

0세 선천성 기형 등 62.7 호흡장애 등 26.2 불의의 사고 7.8

1~4세 선천성 기형 등 3.4 불의의 사고 1.7 악성 신생물 1.4

5~9세 악성 신생물 1.8 선천성 기형 등 0.6 불의의 사고 0.6

10~14세 자살 2.3 악성 신생물 1.6 불의의 사고 0.6

15~19세 자살 12.2 불의의 사고 3.6 악성 신생물 2.3

20~24세 자살 21.3 불의의 사고 4.5 악성 신생물 2.5

25~29세 자살 19.4 악성 신생물 4.1 불의의 사고 3.6

30~34세 자살 18.4 악성 신생물 7.9 심장질환 3.5

35~39세 자살 19.5 악성 신생물 14.1 심장질환 5.6

40~44세 악성 신생물 25.4 자살 20.5 심장질환 9.7

45~49세 악성 신생물 47.2 자살 21.5 심장질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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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하단 출처에서 남녀 전체에 관한 수치와 사인 3위까지만 제시함.    
        2) 심장질환은 고혈압성을 제외, 선천성 기형 등은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호흡장

애 등은 주산기에 특이적인 호흡장애 및 심혈관 장애를 뜻함.    
출처: “人口統計資料集”, 202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性，年齢（５歳階級）別死因順位：2

022年, 2024. 9. 18. 검색, https://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_Deta
il2024.asp?fname=T05-23.htm

구분
1위 2위 3위

사인 사망률 사인 사망률 사인 사망률

50~54세 악성 신생물 82.4 심장질환 30.7 자살 23.4

55~59세 악성 신생물 141.0 심장질환 47.6 뇌혈관질환 26.0

60~64세 악성 신생물 242.2 심장질환 74.9 뇌혈관질환 38.6

65~69세 악성 신생물 404.3 심장질환 112.8 뇌혈관질환 58.2

70~74세 악성 신생물 635.1 심장질환 190.0 뇌혈관질환 99.4

75~79세 악성 신생물 877.3 심장질환 313.0 뇌혈관질환 171.0

80~84세 악성 신생물 1218.7 심장질환 612.8 뇌혈관질환 311.4

85~89세 악성 신생물 1669.4 심장질환 1276.8 노쇠 911.6

90~94세 노쇠 2931.5 심장질환 2566.6 악성 신생물 2026.0

95~99세 노쇠 8273.4 심장질환 4870.2 악성 신생물 2274.5

100세 이상 노쇠 20931.0 심장질환 6811.5 뇌혈관질환 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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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 추진 배경 및 현재까지의 흐름

  1. 저출산 대책 추진 배경 및 엔젤플랜

199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57로 급락하는 ‘1.57 쇼크’6)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아동 수 감소 추세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검토에 

착수하였다. 1994년에는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4개 부처 장관의 

합의로 일본 최초의 종합적인 저출산 5개년 계획(1995~1999년)인 ‘엔젤

플랜’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 정비, 

어린이집 증설, 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 지역육아센터 정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을 포함하였다(内閣府, 2015).

이후 1999년 12월에는 「저출산 대책 추진 기본방침」(저출산 대책 추진 

관계 각료회의 결정)과 이 방침에 근거한 중점 시책의 구체적 실시 계획

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실시 계획에 대하여」, 

이른바 신엔젤플랜7)이 발표되었다. 신엔젤플랜(2000~2004년)은 기존 

6) 1990년 6월 후생성에서 공표한 「인구동태총계」에서 1989년의 출산율이 1.57로 과거 최
저였던 1966년(병오년)의 합계출산율 1.58보다 낮게 나오자 일본에서는 이를 ‘1.57 쇼
크’라고 불렀다. 1966년은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띠 해로 이 해에 태어난 딸은 
성격이 사납고 나중에 결혼하여 남편을 빨리 죽게 한다는 미신이 횡행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했었다. 

7) 재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6개 부처 장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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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 사업을 재검토한 계획으로, 마지막 

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 항목에는 지금까지의 보육 관련 내용뿐 아니라 

고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의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었다(内閣府, 2015).

  2.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아동 및 육아 지원

계획

2003년 7월에는 의원입법에 의해 저출산 사회에서 강구되는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내각부에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고 전 각료로 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이 법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책의 지침으로서 대강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이 저출산사회

대책회의를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세대가 

안심하고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응원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저출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3대 시점’과 ‘4대 중점 과제’, ‘28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였다(厚生労
働省, 2004).

2004년 12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에 포함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저출산사회대책대강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하여(아동·

육아 지원계획)」를 저출산사회대책회의에서 결정하고, 국가가 지방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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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2005년부터 2009

년도까지 5년간 검토할 구체적인 시책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1899년에 인구동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2005년에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게 된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진행에 대응

하기 위하여 저출산사회대책회의는 2006년 6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를 공표하게 된다. 동 대책은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육아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지원 

수요가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신·출산부터 고등학생·대학생까지 

연령별 양육지원책을 마련하였다(少子化社会対策会議, 2006).

한편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에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추계된 결과와 사회보장심의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저출산사회대책회의에서는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이하 

중점전략)을 발표하였다. 중점전략에서는 취업과 출산·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통한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둘째, 이를 뒷받

침할 사회적 기반으로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체제의 구축’을 제시

하였다(厚生労働省, 2007).

  3.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8) 

2003년 7월, 차세대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의 육성과 이를 위한 환경 

정비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법인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이 

8) 厚生労働省(2003), 厚生労働省(2024a)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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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과 동시에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101명 이상의 기업에게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법은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에 관한 기본 이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국민의 의무, 

국가의 행동계획 수립 지침,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의 행동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계획 수립은 시정촌 및 도도부현과 종업

원 301명 이상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종업원 300명 이하의 기업

에게는 노력 의무로 규정되었다. 이 조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되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행동계획 수립 지침에는 “행동계획은 가능한 한 

정략적이고, 그 달성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육아휴직 취득률의 남녀별 

목표 설정, 육아 중 잔업시간 단축, 간호휴직제도,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2022년 4월에는 사업주의 행동계획 수립 대상이 종업원 수 301명 이상

에서 101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00명 이하의 기업에게는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 2014년 3월에는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이 10년 연장

되어 2024년까지 적용하게 되었으며, 2024년 5월에는 「육아 및 개호

휴업법」과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을 개정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2024년 5월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厚生労働省, 2024a).

① 자녀 연령에 따른 유연근무제 실현을 위한 조치 확대

  - 3세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

주는 직장의 수요를 파악한 후 유연근무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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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업시간 변경,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새로운 휴가 

부여, 이 외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용이하게 하는 조치 중 2개를 

사업주가 선택해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시간 외 근로의 면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되었다(기존 만 3세까지).

  - 자녀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한 간호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간호

휴가 대상 자녀의 범위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를 간호휴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 조치가 추가되었다.

② 육아휴직 취득 상황 공표 의무 확대 및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의 

추진·강화

  - 육아휴직 취득 상황의 공표 의무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사업주에서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되었다.

  -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근거한 행동계획 수립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 취득 상황 등에 대한 파악과 수치 목표 설정을 의무적

으로 해야 한다. 

  -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31일에서 

2035년 3월 31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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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9) 

한편 일본 정부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던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3년과 2014년을 긴급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약 

20만 명분의 보육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였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속도를 내면 정부가 이를 지원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추진 가속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육시설을 추가 정비하고, 잠재적 수요를 

포함한 약 40만 명분의 보육 수용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보육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2017년 말까지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긴급프로젝트 5대 패키지를 도입했다. 첫째, 임대 

방식과 국유지를 활용하여 보육소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시설 정비비를 

확충하고 도시부에 적합한 임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신속하게 시설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둘째, 보육의 양적 확대를 위해 보육사 

확보에 주력했다. 잠재적인 보육사의 복귀를 촉진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사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무자격자에게 보육사 자격 취득을 지원했다. 셋째, 

소규모 보육사업 등 새로운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소규모 보육

시설에 운영비, 개수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이용자들을 지원하였다. 넷째, 

인가 외 보육시설을 인가 보육소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인가 외 보육시설이 인가 보육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수비, 임대료, 

9) 厚生労働省(2013)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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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자격 취득비, 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양질의 인가 보육소

로의 전환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내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하였

는데, 자사 근로자의 자녀를 절반 이상으로 설정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해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10) 이를 통해 지역의 대기아동도 사업소 내 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2010년에 26,275명에 달하던 대기아동 수는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2,680명까지 감소하였다(こども家庭庁, 2023).

<표 3-1> 전국 대기아동 지도(2023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

10) 기존에는 사업소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50% 이상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녀여야 했으나,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사업소 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구분 대기아동 수 대기아동률
2022년 

대기아동 수
증감

전체 2,680 0.10 2,944 ▲264

홋카이도 62 0.07 22 40

아오모리현 0 0.00 0 0

이와테현 27 0.10 35 ▲8

미야기현 41 0.09 75 ▲34

아키타현 3 0.01 7 ▲4

야마가타현 0 0.00 0 0

후쿠시마현 13 0.04 23 ▲10

이바라키현 5 0.01 8 ▲3

도치기현 0 0.00 14 ▲14

군마현 0 0.00 1 ▲1

사이타마현 347 0.25 296 51

지바현 140 0.11 250 ▲110

도쿄도 286 0.09 300 ▲14

가나가와현 222 0.12 2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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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令和５年４月の待機児童数調査のポイント,” こども家庭庁, 2023, p.22.

구분 대기아동 수 대기아동률
2022년 

대기아동 수
증감

니가타현 0 0.00 0 0

도야마현 0 0.00 0 0

이시카와현 0 0.00 0 0

후쿠이현 0 0.00 0 0

야마나시현 0 0.00 0 0

나가노현 9 0.02 9 0

기후현 0 0.00 0 0

시즈오카현 5 0.01 23 ▲18

아이치현 52 0.03 53 ▲1

미에현 103 0.26 64 39

시가현 169 0.44 118 51

교토부 19 0.03 17 2

오사카부 147 0.08 134 13

효고현 241 0.20 311 ▲70

나라현 84 0.32 81 3

와카야마현 39 0.20 30 9

돗토리현 0 0.00 0 0

시마네현 0 0.00 0 0

오카야마현 56 0.12 79 ▲23

히로시마현 3 0.00 8 ▲5

야마구치현 10 0.04 14 ▲4

도쿠시마현 3 0.02 0 3

가가와현 12 0.05 19 ▲7

에히메현 9 0.04 25 ▲16

고치현 6 0.03 4 2

후쿠오카현 56 0.04 100 ▲44

사가현 24 0.10 8 16

나가사키현 0 0.00 0 0

구마모토현 15 0.03 9 6

오이타현 0 0.00 0 0

미야자키현 0 0.00 0 0

가고시마현 61 0.15 148 ▲87

오키나와현 411 0.66 43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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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국 대기아동 지도(2023년 4월 1일 기준)

   주: <표 3-1>과 연동
출처: “令和５年４月の待機児童数調査のポイント,” こども家庭庁, 2023, p.22.

<표 3-2> 지금까지의 주요 저출산 대책 개요

연도 명칭 주요 내용 등

1994

향후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
향에 대해서(엔젤플랜)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
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모자보건의
료체계 강화,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등

긴급보육 대책 등 5개년 사업
저연령아 연장보육 등 확대, 지역육아종
합지원센터 정비 등

1999

저출산 대책 추진 기본방침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분업, 직장 우선
주의 기업문화 개선,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정비, 가정 및 지역 환경 
조성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
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서(신엔젤
플랜)

보육서비스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모자
보건, 상담, 교육 등 사업을 포함한 실행
계획

2001 대기아동 제로 작전
보육소, 육아맘, 유치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하여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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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칭 주요 내용 등

2002 저출산 대책 플러스원
남성도 포함한 일하는 방식 재검토, 지
역 내 육아지원 등

2003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지자체와 기업에 행동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저출산사회대책회의 설치, 저출산사회대
책대강 수립, 국회 보고 등

2004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강
력히 추진

저출산사회대책대강령에 따른 중점 
시책의 구체화 실시 계획에 대하여(아
동·육아응원플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더불어 청년 취업 
지원, 일하는 방식 재검토, 불임치료 지
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

2006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가족-지역사회의 유대감 회복과 사회 전
체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연령별 육아지원대책 등

2007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
점 전략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통한 일과 생활
의 조화(워라밸) 실현,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체계 구축 등

2008 신대기아동 제로 작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양적 확대, 초등
학교 취학 이후까지 대상 아동 확대

2010 아동·육아 비전(제2차 대강)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삶과 일, 
육아의 조화를 지향

2012 아동·육아 관련 3법

지역의 아동 및 육아지원, 유아기 학교
교육 및 보육을 종합적으로 추진, 소비
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사용

2013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
약 40만 명 분량의 보육 수요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 지원

저출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긴급 대책
결혼-임신-출산 지원을 새로운 축으로, 
결혼~육아까지 끊김 없는 지원

2014 방과 후 아동 종합계획
방과 후 아동클럽 및 방과 후 아동교실 
확충 및 정비

2015 저출산사회대책대강(제3차 대강)

결혼 지원 추가, 육아지원책 강화, 젊은 
나이에 결혼-출산 희망 실현, 다자녀 가
구 배려, 일하는 방식 개혁,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실시

2016 일본 1억 총활약 플랜
희망 출산율 ‘1.8’ 달성을 위해 청년 고
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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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단의 출처를 토대로 작성함.
출처: 1) “少子化の現状と対策,”桐原康栄, 2021, 調査と情報―ISSUE BRIEF(No.1163), p.5. 
        2) 内閣官房. (2024). 第１回こども未来戦略会議での主な意見 資料 1.

  5.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그 원인

최근 일본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2016년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쿄도의 2023년 출산율은 0.99를 기록하여 처음

으로 1 이하로 하락하였다(厚生労働省, 2024b). 일본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하락

하였고, 2023년에는 72.7만 명으로 나타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더욱 감소하여 7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도 명칭 주요 내용 등

2017

육아안심플랜
여성 취업률 80%에 대응할 수 있는 32
만 명 분량의 보육 수용력 확보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보육 및 유아교육 무상화, 대기아동 문
제 해소, 고등교육의 무상화 등

2018 신 방과 후 아동 종합계획
‘초등 1학년의 벽’ 허물고 방과 후 아동
클럽 대기아동 해소 등

2020

저출산사회대책대강(제4차 대강)
희망 출산율 ‘1.8’을 달성하기 위한 생
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

신육아안심플랜

4년간 약 14만 명분의 보육 수용태세 
정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매력도 향
상을 통한 보육교사 확보, 지역의 모든 
육아 자원 활용

2023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청년, 육아 가구의 소득 증대에 총력, 아
동수당 확대, 양육 가구 주택 30만 호 
공급, 출산 비용에 보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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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

출처: “令和５年(2023)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厚生労働省, 2024b, 統計表,  2024. 8. 12. 
검색,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3/index.html
을 토대로 작성.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미혼화 및 만혼화의 

진행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외출산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미혼화와 만혼화가 저출산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25~29

세와 30~34세 남성의 미혼율은 1980년 55.2%와 21.5%에서 2020년 

76.4%와 51.8%로 상승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미혼율도 24.0%와 9.1%에서 65.8%와 38.5%로 상승하였다

(〔그림 3-3〕, 〔그림 3-4〕 참조).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인구통계 자료집(2024)’에 따르면,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생 미혼율은 2000년 남성 12.6%, 여성 5.8%에서 

2020년 남성 28.3%, 여성 17.8%로 남성은 약 2.2배, 여성은 약 3.1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 외에 평균 초혼연령도 2000년 남성 28.8세, 여성 

27.0세에서 2022년 남성 31.1세, 여성 29.7세로 상승하였다(国立社会
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4).



제3장 일본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 및 흐름 71

〔그림 3-3〕 남성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단위: %)

출처: “図表1-1-9 年齢階級別未婚割合の推移”, 厚生労働省, 2024c, 2024. 8. 12. 검색, https://ww
w.mhlw.go.jp/stf/wp/hakusyo/kousei/22/backdata/01-01-01-09.html을 토대로 작성.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단위: %)

출처: “図表1-1-9 年齢階級別未婚割合の推移”, 厚生労働省, 2024c, 2024. 8. 12. 검색, https://ww
w.mhlw.go.jp/stf/wp/hakusyo/kousei/22/backdata/01-01-01-09.html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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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제16회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18~34세 미혼자 중 언젠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1982년 남성 95.9%, 여성 94.2%에서 2021년 남성 81.4%, 

여성 84.3%로 낮아졌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1, p.18). 

또한, 일본 결혼정보회사 오넷이 매년 성년을 맞이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애 및 결혼에 관한 의식조사’에서도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1997년 89.5%에서 2023년 78.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株式会社オーネット, 2023. 1. 4.).

낮아진 결혼 의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 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에게 현재 

미혼인 이유를 물은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빈번했다(25~34세 남성 43.3%, 여성 48.1%). 

‘독신의 자유와 여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25~34세 남성 26.6%, 여성 

31.0%), ‘아직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5~34세 남성 25.8%, 

여성 29.3%)라는 응답이 뒤따랐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1, 

p.24).

저출산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내각부가 

2021년 발표한 ‘저출산 사회에 관한 국제 의식 조사’(内閣府, 2021)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학원 등 학교 외 교육비

(59.2%), 학원 등 학교 외 학습비(42.8%), 보육비(3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원 등 학교 외 교육비, 학원 등 학교 외 학습비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조사에 비해 각각 22.7%p, 22.9%p 상승하였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여성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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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2020년에 정리한 생활시간 국제비교 데이터(15~64세 남녀 

대상)에 따르면, 남성의 하루 유급노동시간(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간)은 일본이 452분으로 가장 긴 반면, 무급노동시간(가사, 

육아, 간병, 보육, 육아, 쇼핑, 자원봉사 등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노동

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낮았다(OECD, 2020). 일본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으며, 여성에게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이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도 

낮다. 후생노동성의 고용평등기본조사에 의하면, 2021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13.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지만, 여성의 85.1%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こども政策担
当大臣, 2023. 3. 31.).

이 외에 남녀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11), 관련 정책이 육아세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점 등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진 배경 및 현재까지의 흐름

  1. 고령화 대책 추진 배경 및 골드플랜

1980년대 일본은 평균수명 80세를 달성하며 세계 최장수 국가로 자리

잡았다(厚生省, 1989). 당시 일본 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3세대 가구가 50.1%로 절반을 차지하였

11) 2022년 일본 남성의 임금 수준은 여성에 비해 2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 11.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OEC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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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85년에는 45.9%, 1990년에는 39.5%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

하였다(内閣府, 2023). 

또한, 1985년에 ‘남여고용기회 균형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혹은 가까운 곳에 살더라도 이전과 같은 가정 

내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즉, 당시 가구 구성의 변화 및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서비스 관련 

인프라 정비와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89년 12월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였다(厚生省, 1989). 골드플랜 발표에 앞서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89년 4월 처음으로 소비세(3%)를 도입하였다. 

이후에도 고령사회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에는 

5%, 2014년에는 8%, 2019년에는 10%(식음료품이나 신문은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8% 유지)로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였다(厚生省, 1989; 森

信茂樹, 2021).

  2. 골드플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골드플랜은 1989년 12월, 당시의 대장성, 후생성, 자치성이 합의하여 

발표한 전국적인 개호 기반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 공식 명칭은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이다. 이 계획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고령자 개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厚生省, 1989). 

첫째, 시정촌의 재가복지 대책 긴급 정비이다. 재가복지 추진 10개년 

사업을 위하여 홈 헬퍼 10만 명, 단기입소 5만 침상, 주간보호 1만 곳, 재가

개호 지원센터 1만 곳 확보라는 수치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외 전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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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 재가복지 서비스 및 재가복지 사업 실시 주체를 보급하여, 인구 5만 

명 미만 시정촌을 포함한 ‘살기 좋은 복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둘째, ‘와상 노인 제로 작전’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서 기능훈련을 

받기 쉽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능훈련을 

받도록 할 것, 전 국민을 대상으로 뇌졸중 정보 시스템을 정비할 것, 개호를 

지원할 요원(홈 헬퍼 증원 및 재가개호지원센터 보건부, 간호부 등의 

요원 2만 명 및 재가개호상담 협력원이라 불리는 지역 봉사자 8만 명)을 

확보할 것, 뇌졸중,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한 양질의 건강교육을 마련할 것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재가복지 등의 충분한 정비를 위한 ‘장수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이다. 재가복지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7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치

하고, 이 기금은 주로 재가복지 및 재택의료사업 지원,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건강대책 추진에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넷째, 시설 긴급 정비이다. 시설 대책 추진 10개년 사업으로 특별양호

노인 홈 24만 침상, 노인보건시설 28만 침상, 케어하우스 10만 명, 과소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400곳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이 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보람 대책 추진(활기찬 장수

사회 만들기 추진 기구를 전 도도부현에 설치,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 모델 사업 추진), 장수과학연구 추진 10년 사업(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센터 설치 및 장수과학연구를 지원할 재단

의 설립, 기초 분야부터 예방법, 치료법 개발, 간호 및 개호 분야에 관한 

프로젝트 연구 실시 등),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 정비(민간

사업에 의한 노후 보건 및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정비 촉진, 공적 사업

주체에 의한 고령자의 생활, 개호, 건강 만들기 및 삶의 의미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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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시설 정비) 등이 있다. 

이처럼 골드플랜은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을 위한 인프라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관련 연구 기반 및 기금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가

복지의 3대 축으로 여겨지는 ‘홈 헬퍼’, ‘단기입소’, ‘주간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골드플랜은 고령자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10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약 6조 엔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시책이었다. 

이처럼 대규모의 장기적인 시책 목표가 설정된 것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확충을 시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12) 

1993년 지방 노인보건복지계획 집계 결과, 골드플랜에서 설정한 목표

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고, 1994년 12월 후

생성, 대장성, 자치성 3개 부처 장관이 합의하여 신골드플랜이 수립되었다

(大蔵·厚生·自治3大臣合意, 1994). 일본 내 주요 정부기관이 합의하여 

수립한 신골드플랜은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적 개호 시스템 창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개호보험제도의 원활한 창설로 이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골드플랜을 계기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서비스의 기반이 본격

적으로 정비되는 등 고령화 대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12) 반면, 복지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세를 도입하면서까지 마련한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재원
이 제대로 사용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香取照幸, 2022, p. 67). 



제3장 일본의 인구정책 추진 배경 및 흐름 77

  3. 골드플랜 이후의 정책 흐름 및 방향성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를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

스로 확대하는 골드플랜을 도입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1987년에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

사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는 노인복지법 등을 포함한 복지 8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시정촌 및 도도부현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작성된 노인보건복지계획에서 골드플랜의 수치 목표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에는 골드플랜을 

개정한 ‘신골드플랜’이 발표되었다. 신골드플랜은 ① 이용자 본위 및 자립

지원, ② 보편주의, ③ 종합 서비스 제공, ④ 지역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1991년에 도입된 ‘노인방문간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방문간호 스테이션 5,000곳 설치를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정비

되기 시작하였다(大蔵·厚生·自治3大臣合意, 1994).

1995년에는 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①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 ② 풍부한 사회 구축, ③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지역

사회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발표되었으며, 주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신골드플랜이 종료되는 1999년에는 골드플랜 21(향후 5년간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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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시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① 활력 있는 고령자상 

구축, ② 고령자의 존엄 확보 및 자립 지원, ③ 서로 돕는 지역사회 형성, 

④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개호서비스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厚生労働省, 

1999. 12. 19).

2000년에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고령사회 대책의 큰 틀이 확립

되었다. 개호보험제도는 종래의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의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개호보험

법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골드플랜을 전후로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개호 인프라를 정비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흐름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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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저출산 대책 현황
 

  1. 아동기본법 제정

오랜 기간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았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2021년 12월 ‘아동정책의 새로운 추진 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이 각의

에서 결정되었으며, 아동 시책을 사회 전체에서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법인 아동기본법이 2022년 6월에 제정되어 

2023년 4월에 시행되었다.

아동기본법은 차세대 사회를 이끌어갈 모든 아동이 인격 형성의 기초를 

쌓고 자립적인 개인으로서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 상태나 환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가 옹호되고, 장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아동 시책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사회 전체가 아동 시책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기본 이념은 ① 모든 아동에 대하여 개인

으로서 존중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양육되고 생활이 보장되며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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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을 권리 등 복지에 관한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교육 기본

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것, ③ 모든 아동에 

대하여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라 자기와 직접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 ④ 모든 아동에 대하여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따른 의견 존중,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⑤ 아동의 양육은 가정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양육

지원 및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보할 것, 마지막으로 

⑥ 가정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육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정비로 정리할 수 있다(こども基本法の概要, 2022).

  2.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일본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1899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

시키고자 2023년 6월 기시다 정권은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동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 실현과 저출산 대책을 

양 축으로 한 대규모 종합계획의 마련’, ‘2030년대까지가 마지막 기회

라는 점을 감안한 규모의 확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감 중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강조되었다. 또한, 동 정책의 기본 이념은 ①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②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 ③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에 끊김 없는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기시다 

정권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

회계를 창설하고, 철저한 세출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평한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틀, 일명 ‘지원금 제도(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다.”(熊谷 亮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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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1)

아래에서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의 세 가지 이념(①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②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 ③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에 

끊김 없는 지원)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본 이념 1: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13)

젊은 세대가 ‘인생의 러시아워’라고 불리는 학습,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일들이 겹치는 시기에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

보육 정책의 범주를 넘어선 큰 사회경제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임금 인상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리스킬링을 통한 능력 향상 지원, 개별 기업 실정에 맞는 직무급 도입, 성장 

분야로의 노동이동 촉진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고,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2028년도 시행을 목표로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연봉의 벽(106만 엔~130만 엔)’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 외에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3) 内閣官房(2024, p.2)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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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육아 세대가 경제적 불안 없이 양질의 고용 환경에서 미래 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 창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나. 기본 이념 2: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 변화14)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의식에 뿌리를 둔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

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육아를 

하고, 직장이 이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기업과 남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고령자, 독신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기업은 출산·육아 지원을 투자로 

인식하고, 직장 문화와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남녀 모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유연화하여 근무 형태에 

따른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여성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전국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육아 및 가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귀가 시간을 앞당기며, 유연한 근무 형태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 가정뿐 아니라 생산성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주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4) 内閣官房(2024, p.3)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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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 이념 3: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에 끊김 없는 지원15)

아동 및 육아 지원은 부모의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차별 

없이, 생애 단계에 따라 끊김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간 아동 및 육아

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육아 가정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육아교육 및 보육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강화하며, 그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임신 

및 출산기부터 0~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 

아동, 학대 아동, 장애 아동,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및 육아 지원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이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3. 주요 저출산 대책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정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육아 가구의 가계 지원

아동수당의 근본적 확대를 추진한다.16) 기존에는 연 소득 960만 엔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3세 미만에게는 

15) 内閣官房(2024, p.4)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16) 静岡市(2024. 10. 8.)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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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00엔, 3세~초등학생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10,000엔, 

셋째일 경우 15,000엔, 중학생에게는 10,000엔을 지급하였다. 연 소득이 

960만 엔 이상 1,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자녀 1명당 월 

5,000엔을 지급하였으며, 연 소득이 12,000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2024년 10월부터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3세 미만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월 15,000엔, 

셋째일 경우 30,000엔을, 3세~고등학생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10,000엔, 셋째일 경우 30,000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변경되는데, 기존에는 4개월에 1회(2월, 

6월, 10월에 각 전월까지의 4개월분을 지급) 지급되었으나, 2개월에 1회

(짝수월에 각 전월까지의 2개월분을 지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

출산·육아 일시금을 인상한다. 출산 비용에 대하여 기존에는 아동 1명당 

42만 엔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아동 1명당 50만 엔으로 지급

액을 인상하여 지급해오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d).

출산·육아 응원 교부금 제도를 신설한다. 2026년부터 임신 시점(임신 

8~10주)에 50,000엔, 출생 신고 시 각 자녀당 추가 50,000엔을 지급

하며, 현금 또는 육아 물품 등으로 제공한다(こども家庭庁長官, 2023).

고등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7) 먼저, 급여형 장학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라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총족해야 고등

교육비(대학)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 소득이 약 270만 엔 

이하인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약 300만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2/3 지원, 

17) 文部科学省(2024)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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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0만 엔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1/3이 지원되었으며, 약 380만 엔을 

넘어서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우선적으로는 2024년

부터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및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이 약 380만 엔~약 600만 엔인 경우 등록

금의 1/4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세 자녀 이상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부터 모두 고등교육비가 전액 면제(국공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 연간 약 54만 엔, 입학금 약 28만 엔, 사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 연간 약 70만 엔, 입학금 약 26만 엔)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으로는, 대여형 장학금 감액반환제도 이용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18) 

감액반환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된 반환 월액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반환 기간을 연장하고 반환 월액을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 소득이 325만 엔 이하인 경우 감액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2024년부터는 본인의 연 소득이 

400만 엔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특히 2자녀 가구는 

500만 엔, 3자녀 이상 가구는 600만 엔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연봉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수업료 후불제’를 2024년에 

도입한다.19) 

나.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한다.20) 기존에는 육아휴직 개시 

180일 동안은 급여의 67%, 180일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앞으로 

18) 内閣官房(2023, p.15)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19) 内閣官房(2023, p.16)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0) 内閣官房(2023, p.25)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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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출생 후 일정 기간(남성은 출산 후 8주 이내, 여성은 출산휴가 후 8주 

이내) 내에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8일 

동안 휴직 전 임금의 13%를 추가로 지급해 총 80%까지 지원하기로 한다.

2025년부터 육아 시 단축 근무 급여를 신설한다.21) 현재는 육아를 위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한 근로자가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단시간 근무 중 지급되는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의무 사항을 

강화한다(厚生労働省, 2024a).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단시간 근무를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22)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들의 의무 사항을 강화하여, 근로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연장근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노력 의무에 재택

근무를 새로이 추가한다. 

자녀 간호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한다(厚生労働省, 2024a). 대상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료 시까지로 상향 조정

되며, 주로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돌봄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입학식 참석, 감염병으로 인한 학급 폐쇄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 内閣官房(2023, p.27)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2) 이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장근로 면제(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제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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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23) 기존에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2028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24)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를 2026년부터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까지 확대하여,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 기간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도록 한다.

다. 임신·출산·육아 지원

동행형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한다.25) 기존에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었으나, 접근성과 지원 범위가 제한적

이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동행형 상담지원 제도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

하고자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26) 1세 아동에 

대하여는 현재 아동 6명당 보육교사 1명에서 2025년 이후 아동 5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개선하며, 4~5세 아동에 대하여는 현재 아동 30명당 

보육교사 1명에서 2024년부터 아동 25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개선한다.

23) 内閣官房(2023, p.28)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4) 内閣官房(2023, p.28)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5) 内閣官房(2023, p.18)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6) 内閣官房(2023, p.19)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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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도입한다.27) 기존에는 전업

주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등 부모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아동을 보육원 

등에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모의 

취업 요건과 무관하게 보육원 등에 다니지 않는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일본의 고령화 대책 현황

  1. 고령사회대책대강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고령자의 신체 능력이 젊어지고 있으며 취업 및 

지역활동 등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지침을 재검토하여 발표한다. 2018년 발표된 고령사회

대책대강의 목적 및 기본 방향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경, 연구개발 및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 모든 세대의 활약 촉진이라는 6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책과 수치 목표를 설정하였다(内閣府, 2018).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70대에도 각자의 능력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28)

2024년 2월에 열린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건강수명 

27) 内閣官房(2023, p.19)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8) 이후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정년제를 폐지하는 등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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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균수명의 연장, 독거노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사회대책대강의 개정이 결정되었다(内閣府, 2024. 2. 13.). 

현재 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표 4-1>에 제시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될 고령사회대책대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9월 중 거친 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발표된다

(内閣府, 2024a).

6년 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독거 노인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연계 및 관련 지원 매뉴얼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인지증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맞춘 적절한 금융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

기관과 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内閣府, 2024a). 이 외에도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중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 30%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内閣府, 2024a). 또한, 취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고령자의 후생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제도가 고령

자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형태와 연금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논의

되고 있다(高齢社会対策大綱の策定のための検討会, 2024).

<표 4-1> 고령사회대책대강 목적과 기본 방향

구분 2018년 고령사회대책대강 2024년 고령사회대책대강(안)

목적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 더 이상 현실적
이지 않은 상황에서 70세 혹은 이후
에도 의욕·능력에 따라 힘을 발휘할 

-증가하는 고령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전
제로 모든 세대에게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65세 이상을 일률적 대응 및 연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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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内閣府. (2018). 高齢社会対策大綱(平成30年2月16日閣議決定).
        2) 内閣府. (2024a). 高齢社会対策大綱(案)(令和6年8月).

  2. 인지증기본법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인지증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국가 차원의 인지증 대응전략으로 오렌지 

플랜을 발표했고, 2015년에는 이를 개정한 신 오렌지 플랜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인지증 시책 추진대강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6월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인지증기본법(이하 인지증기본법)이 

제정되었다.29)

29) 1972년, 아리요시 사와코의 소설 ‘황홀한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지증 고령자
와 그 가족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
지증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인지증 환자 가족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구분 2018년 고령사회대책대강 2024년 고령사회대책대강(안)

수 있는 시대 도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
여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을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하기.

라 ‘지원하는 측’과 ‘지원받는 측’으로 
나누는 것은 실태에 맞지 않음. 새로운 
고령기상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므로 연령만으로 구분하지 않
고 모든 세대가 각각 상황에 따라서 ‘지
원하는 측’ 혹은 ‘지원받는 측’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기본 
방향

-첫째, 연령에 의한 획일화를 재검토하
고 모든 세대가 희망에 따라 의욕·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Ageless 사회 지향.

-둘째,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
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령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만들기.

-셋째, 기술혁신의 성과를 적용 가능하
도록 하는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 지향. 

-첫째, 연령에 상관없이 희망에 따라 계
속 활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 구축.

-둘째,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다세대가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셋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응한 꼼꼼한 시책 
전개 및 사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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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인지증기본법은 인지증 환자가 존엄을 유지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내각에 설치된 인지증 시책 추진본부에서는 기본 계획의 작성 및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아래와 같고, 기본 시책도 

이와 유사하다(厚生労働省, 2023. 7. 10.).30) 

첫째, 인지증 환자는 기본적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이 인지증에 대한 지식과 인지증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지증 환자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인지증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

스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인지증 환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인지증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교육, 지역사회 구축, 고용,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인지증기본법은 현재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그 효과가 어떻게 

평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몇 가지 이유로 긍정적으로 

30) 기본 시책으로는 인지증 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인지증 환자 생활의 장애물 제
거 및 생활환경 개선, 인지증 환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인지증 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 및 권리·이익 보호, 인지증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체계의 정비 및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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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다. 첫째 인지증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둘째, 이 법이 인지증 환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인지증 환자를 단순히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3. 개호보험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했다. 이에 따라 골드플랜 및 신골드플랜 등에서 다양한 고령자 관련 

서비스가 확충되었으나, 기존의 노인복지제도와 노인 보건제도로는 급속

한 고령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厚生労働省, 2016).

기존의 노인복지제도는 각 시정촌이 홈 헬프 서비스, 데이 서비스, 특별

양호노인홈 등을 포함한 서비스 유형과 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없어 자기결정이라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설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가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厚生労働省, 2016). 이 외에도, 서비스 이용 전 실시되는 소득조사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입에 

따라 부담액이 정해져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비용 부담이 커서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厚生労働省, 2016). 또한, 기존의 노인의료제도에

서는 노인보건시설, 요양형 병상, 방문간호, 데이케어 등을 제공했으나, 

중산층 이상의 이용자들은 노인복지서비스보다 의료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이 적다는 점, 복지서비스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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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厚生労働省, 2016). 

더욱이, 핵가족화와 가족 내 돌봄 제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개호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개호보험제도(2000년)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2012년)

이 도입되었다.

가. 개호보험

일본 정부는 기존 노인보건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자가 편리

하게 이용하며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개호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개호보험제도는 기존 제도와 크게 네 가지 측면

에서 다르다(厚生労働省, 2016).

첫째, 기존에는 시정촌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정촌이 서비스를 

결정했으나, 개호보험제도는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의 종류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자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기에는 고령자와 가족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어매니저가 중개 

역할을 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작성하지만, 

케어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도 고령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31)  

31) 일본에서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안마사 등 
정부가 정한 전문직종으로 5년간 현장에서 일한 후 시험 및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다
만 인정되는 자격증이 다양하여 어떤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등에 따라 역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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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와 가족들이 

서비스 종류나 사업자의 차이를 파악해 적절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일정 

부분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케어매니저 등 전문가의 

의사결정 지원이 중요해졌으며, 고령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보 수집과 결정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厚生労働省

社会·援護局地域福祉課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室, 2021). 

둘째, 기존에는 의료와 복지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개호보험제도

에서는 케어플랜을 통해 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자체마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기반이 상이하여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존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개호보험

제도는 민간기업, 농협, 생협,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등(菊澤左江子 

& 澤井勝, 2013)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넷째, 기존의 서비스는 고비용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개보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10%로 설정되어,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호보험의 재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5년 8월부터는 연간 소득이 280만 엔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세대에 대해 본인부담이 20%로 인상되었다. 

2018년 8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세대 중 연간 소득이 280만 엔

에서 340만 엔 사이인 경우 본인부담이 20%로, 연간 소득이 340만 엔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이 30%로 상향되었다(厚生労働省,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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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는 2024년부터 제9기 개호보험사업

계획(2024~2026년)이 시작되었다. 제9기 계획은 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고도화, 개호 인력의 확보 및 개호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정기적인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양질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

에서 보험료 인상32)이 수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에 도달하는 2025년

을 목표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본인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인지증 고령

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들이 지역사회

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포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厚生労働省, n.d.). 

즉,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포괄적

으로 구축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시대나 지역사회에 따라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이 중요시하는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호조

(互助)’ 개념 범위와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地域包括ケア研究会, 2013). 

32) 제9기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6,225엔으로 제8기(2021~2023)의 6,014
엔에 비해 3.5% 인상되었다. 또한, 제1기(2,911엔)와 비교하면 2배 인상된 수치이다(厚
生労働省,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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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대나 지역사회에 따라 다양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선구적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시정촌 행정기관 및 지역포괄케어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비영리단체나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의 민간

기관이 중심이 되어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립 방지를 위한 교류 거점을 

운영하는 사례, 행정기관과 의사회가 협동하여 재택의료를 추진하고 의료, 

간호, 개호 등 다양한 직종이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다(김원경, 2014).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여러 형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및 개호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馬場園明, 2019. 10. 9.). 

한편, 지역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본 정부는 시정촌 단위에서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춘 인지증 시책 

및 개호 서비스 체계 정비, 의료 개호 데이터 기반 정비 추진, 개호 인재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4월 ‘지역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고민하는 지역이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과정

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과제 파악 및 새로운 자원 발굴과 관련하여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厚生労働省, n.d.).

하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종합상담 지원, 권리 옹호, 포괄적·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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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지먼트 지원, 개호 예방 케어매니지먼트(제1호 개호예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지역포괄지원

센터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의 

기대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

ルティング, 2021).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실현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선도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자율성이 오히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민관 협력 방식 등 선진 사례를 통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3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및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

  1. 어린이가정청 

일본 정부는 아동 및 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6월에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가정청 설치법과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2023년 4월 시행되었으며, 어린이가정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어린이가정청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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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의 주요 목표는 육아지원, 아동 학대 예방, 아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아동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일본 내 아동 

정책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가정청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가정청은 아동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가족심의회를 설치하고, 내각부 및 후생노동성에서 관련 협의회 

기능을 이관받아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 외에 국무

총리를 회장으로 하여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아동정책추진

회의라는 특별 기구가 설치된다.

어린이가정청은 어린이가정청 설치법 및 아동기본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책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

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시 정책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과 체계의 방향을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린이가정청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소관 업무는 크게 분담관리사무와 내각보조사무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3)

① 분담관리사무(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무)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의 조성 및 이들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기획·추진

  - 아동양육지원 급여, 기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필요한 정책의 

기획·실행,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

33) こども家庭庁(2022)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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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보육과 양호,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양육지원 체계 정비

  - 지역 내 아동의 적절한 놀이 및 생활 공간 확보

  - 모성복지 증진 및 아동이 안전·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정책의 기획·추진

  -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 대강의 기획 및 추진

② 내각보조사무(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무)

  - 아동이 자립한 개인으로서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추진

  - 결혼, 출산 및 육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기획 및 추진

  -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추진

  2.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한편,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의 주요 시책에 따라 편성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대기아동 대책,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고등교육 

무상화 등 다양한 시책의 강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2조 엔이었던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22년 6.1조 엔으로 약 5배 증가했

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약 9.5%씩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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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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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参考資料集”, 子ども家庭庁, 2023, p. 8.

이와 같이 일본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2020년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로, 

스웨덴(3.42%), 프랑스(2.71%), 독일(2.42%), 영국(2.41%) 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현금급부의 비율은 0.66%로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지출[국내총생산(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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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参考資料集”, 子ども家庭庁, 202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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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현물급부 및 현금급부별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지출[국내총생산(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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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参考資料集”, 子ども家庭庁, 2023, p. 7.

제4절 저출산에 대한 일본 민간단체 등의 제언34)

  1. 인구전략회의의 제언 ‘인구비전 2100’35)

2024년 1월 9일,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기시다 총리에게 2100년까지 인구를 8,000만 명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구비전 2100’을 제출했다. 국가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2100년 인구는 6,3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구비전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축소와 후퇴, 개인의 선택 제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

과 적은 인구로도 성장 가능한 ‘강인화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34) 동 절의 내용은 저출산에 대한 일본 민간단체 등의 제언을 요약·제시한 것이며, 연구진의 
입장 및 제안이 아님을 밝힘. 

35) 人口戦略会議(2024) 내용을 요약·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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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또한, 210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07명으로 개선하고 청년

층의 소득 향상 및 고용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구비전 2100’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지금까지 대응이 부족했던 점36)

첫째, 정부와 민간 모두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조사·

분석하지 않았으며, 그 심각한 영향과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절히 

공유하지 않았다. 출산율 제고는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가 제한되었고, 일부 정부 관계자 

등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된다. 공적 연금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해 고령자들의 연금 

수령액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청년,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여성들의 현실과 의식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이며, 그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며, 현재 세대의 노력이 미래 

세대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젊은 세대, 나아가 

36) 人口戦略会議(202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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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재정적 기여와 안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이 모든 세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 이제부터 해야 할 인구정책37)

① 두 가지 전략으로 ‘미래 선택 사회’ 실현 

첫 번째 안정화 전략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춰 궁극적으로 인구를 안정

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선택의 

폭이 모두 크게 좁아지는 상황을 피하고, 국민들이 인구 감소가 어느 시점

에서는 멈출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정상화 

전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며, 인구가 

정상화되더라도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인구 구조에 맞춰 조정하고, 다양성과 성장력을 갖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강인화 전략이다.

인구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정상화 전략은 A케이스(출산율 급회복)와 

B케이스(출산율 회복)로 구분할 수 있다. A케이스는 2040년까지 출산율 

2.07명 도달이 목표이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B케이

스는 2060년까지 출산율 2.07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2040년까지는 1.6명, 2050년까지는 1.8명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쉽지 않지만, 저출산 대책을 총력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B케이스를 기준으로 2100년까지 인구 8,000만 

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상화 전략과 강인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37) 人口戦略会議(202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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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 각각의 목표가 실현될 경우의 효과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질 GDP 성장률은 아무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D케이스(미래 

추계인구 저위 추계)에서 2050~2100년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 반면, 정상화 전략이 실현될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성장률이 0.9%로 상승한다. 안정화 전략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강인화 전략으로 

생산성 증가율을 높일 경우,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202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1%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상화 전략 없이 강인화 전략만으로는 

2050~2100년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강인화 전략이 없다면 

2030년대 이후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두 전략이 

함께 실현되면, 2050~2100년 평균 성장률은 0.9%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정상화 전략의 논점38)

정상화 전략은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출산 현상은 

일본의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고용 형태와 환경 변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청년이 소득 부족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의 소득 향상, 고용 안정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프리터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고용 

38) 人口戦略会議(202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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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문제도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약 70%의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

층도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거래 조건 개선이 필수

적이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도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 이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기업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본사 기능이나 여성에게 

매력적인 기업이나 대학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경우 비정규직 공무원이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 이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

③ 강인화 전략의 논점39)

정상화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며, 인구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현재보다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상화 전략의 시나리오 B에 따르면 2100년의 총

인구는 약 8,000만 명으로, 2023년 현재 인구 1억 2,400만 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게 조정

하고 질적으로 강인화하여, 더 적은 인구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강인화 전략의 목표다.

강인화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상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생산가능인구 1인당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었

으며, 오히려 높은 편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은 

39) 人口戦略会議(202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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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으며, 총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 산업, 지역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혁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2. Pwc Japan의 제언40)

Pwc Japan 그룹은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여, 현대 

일본인의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관·가족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인터넷 조사, 2020년 4월 10~11일).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관련 대책에 대해 9가지 제언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언 1: 젊은 나이에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강화

조사 결과, 20대와 30대는 결혼에 기쁨과 희망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40대는 그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결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을 마련하여 젊은 시기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제언 2: 젊은 세대의 교제 기회 창출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 의욕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의욕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연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매칭 서비스를 통한 만남의 기회에 관해서는, 매칭 

서비스를 통한 만남의 기회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40) PwC Japanグループ少子化政策提言チーム(2021) 내용을 요약·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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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③ 제언 3: 안정적 고용 확보

30세 이상 미혼 남성 중 비정규직이나 무직인 경우 결혼 의욕이 낮게 

나타났으나, 소득 자체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다. 즉, 경제적 상황보다 

안정된 취업이 결혼 의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강화

해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④ 제언 4: 육아 이미지 개선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자녀를 가지려는 의욕을 줄이는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 외에도 육아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SNS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자연

스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⑤ 제언 5: 양육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구일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를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중 상위 

5개 항목이 모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이 출산 의향 혹은 이상적 자녀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급부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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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언 6: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이 자녀 교육비 보조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이 최소한의 생활 

기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⑦ 제언 7: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확보 및 개선 지원 강화

이상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의 차이는 자가 주택 거주 가구에 비해 

민간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확보가 자녀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방이 적절히 확보된 주택 제공, 다자녀 가구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임차인 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을 포함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⑧ 제언 8: 출산·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

출산 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혹은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워지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간의 출산·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의 도입 및 

강화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이 제도를 취득하기 쉬운 환경 조성 등과 함께 

근무 형태의 다양화, 근무 중 가사 및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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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새로운 양립 지원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⑨ 제언 9: 여성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

부부의 역할 분담과 이상적인 자녀 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하는 경우 이상적인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자녀 출산 의욕을 저하시킨다. 

또한, 남편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낮고, 취득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짧아 

가사 및 육아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출산·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 강화 정책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을 적극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일본 인구 변화의 요인 및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1절 혼인·출산 등 인구 변화의 요인 검토

제2절 주요 인구정책의 효과성 검토





제1절 혼인·출산 등 인구 변화의 요인 검토
 

  1. 인구통계학적 요인

堤静子(2011)의 연구는 일본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미혼화’와 결혼 및 

출산 시기를 연기하는 ‘만혼화’,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력인 ‘유배우 출산율’의 

3개 요인이 각각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기 3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코호트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여성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비용에 초점을 맞춰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출산율에 대해 4개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완결출산율, 

두 번째는 생애미혼율, 세 번째는 평균 혼인연령, 네 번째는 유배우출산

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70~2005년의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조사 연도의 20~24세를 기준

으로 5년 후 조사에서 25~29세, 또 다시 5년 후 조사에서 30~34세, 

35~39세 순으로 유사 코호트(psuedo cohort)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일본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코호트별 

완결출산율을 제시한 것, 만혼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혼인

연령 변수를 도입한 것, 미혼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애미혼율의 

의미를 갖는 35~39세 미혼율을 도입하여 미혼화와 만혼화의 영향을 

분리하였다는 것에 있다.

분석 결과, 완결출산율은 생애미혼율과 평균 혼인연령에 유의하게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배우출산율이 완결출산율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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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생애미혼율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차이가 젊은 코호트일수록 축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는 사람(늦게 

결혼한 경우 및 출산이 늦은 경우)이 결혼으로 이행하여 완결출산율의 

감소를 상쇄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혼화는 

출생아 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中井章太(2016)의 연구는 지역별 거시 자료로 지자체 간의 출산율 격차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산율은 남녀 미혼율과 부부의 출산력인 평균 

자녀 수로 분해하여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특히 

독립변수를 특정하지 않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요인 변수들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한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성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종속변수로 도입한 미혼율은 2010년 

인구총조사의 20~39세 여성 미혼율, 부부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동 

자료에서 아내의 연령이 40~44세 시점에서의 평균 자녀 수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미혼율에는 주거 비용이 양(+), 남녀 비율이 음(-), 남성 아르

바이트 비율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녀 

비율은 20~39세의 남녀 성비로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균형 정도를 나타

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이 많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그만큼 

결혼 상대자를 찾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남성 아르바이트 비율은 

청년 남성의 고용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남성의 아르바이트가 많다는 

것은 고용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성의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이상 자녀 수는 

양(+), 1인당 식비는 음(-),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식비는 자녀 양육비 등의 대리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증가하면 자녀 수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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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각 지역의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2. 학력, 고용, 소득 관련 요인

佐々木尚之(2012)의 연구는 학력, 일자리, 주거 형태 등의 변수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미혼화 및 만혼화의 요인을 검토하여 저출산 고령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자료는 ‘일본판 GSS(General 

Social Survey) 라이프 코스 조사’ 자료이며, 남녀 2,688명을 분석 대상

으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을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의 경우, 29세 이전의 여성은 대졸보다 고졸의 결혼 

타이밍이 빠르고, 29세 이후에는 반대로 대졸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경우, 26세 이후의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보다 결혼 타이밍이 

빠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거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지의 여부로 

분석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부모와 함께 살면 학력과 일자리 등과 관계

없이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이론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력이 결혼을 지연시킬 가능성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승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학력과 

소득이 연동되지 않는 일본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혼 및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학력이라고 해서 고소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三好向洋(2013)는 청년들의 소득 및 고용 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 실업률 

및 학력 등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특성이 결혼 선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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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일본의 가계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1993년에 

24~34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코호트 A), 1997년에 24~27세

(코호트 B), 2003년에 24~29세(코호트 C), 2008년에 24~28세(코호트 

D)가 추가되었다. 분석은 전체 샘플과 코호트별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정규직일 경우 결혼 타이밍이 빨라졌고, 여성의 

경우 코호트별의 차이가 있고, 그 크기는 작았지만 졸업 당시의 실업률이 

결혼 타이밍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일부 일본 여성의 경우, 자립 효과(self-reliance effect)41)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분석에는 자료의 특성상 24세 이전의 표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42)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佐々木昇(2016)의 연구는 청년들의 고용 환경의 악화가 서로 미혼으로 

있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남성의 특성이 여성의 

미혼 확률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특성이 남성의 미혼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이중노동시장이 비교적 확고하게 

형성되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므로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의 이행이 녹록치 않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생애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 또한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자료는 1992년, 1997년, 2002년에 실시한 ‘취업구조기본조사’의 

원자료이며, 분석 대상은 25~44세의 청년 남녀이다. 미혼인 경우를 종속

41) 소득이 높을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을 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함.
42) 여성의 경우 24세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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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서로 학력, 연령, 남녀 비율, 평균 

소득을 통제해도 비정규 고용률의 증가가 이성의 미혼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쌍방의 이성에 있어서 결혼할 만한 상대(marriageable partner)의 감소로 

이어져 특히 저학력인 경우의 미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소득 향상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저학력자들에 대한 정규직 

이행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麦山亮太(2017)의 연구는 기존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차별화

하여 직종 및 기업 규모 등의 변수를 도입하여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앞의 佐々木尚之(2012)가 이용한 ‘일본판 

GSS(General Social Survey) 라이프 코스 조사’ 자료로 1966~1980년 

코호트의 직업력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보 로그 로그 모델

(complementary log-log model)을 이용한 이산 시간 분석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비정규직 고용이 결혼 이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짧을 경우보다 긴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전문직인 경우, 남성의 

경우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결혼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7~2015년 일본 고용 상태와 초혼과의 관계를 분석한 Matsuda & 

Sasaki(2020)의 연구는 이산 시간 로짓 모델(discrete-time logit 

model)을 이용하였고,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일본 생애과정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당시 20~34세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각각 926명과 86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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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고용, 소득(연봉), 이성 교제 상대 유무와 

결혼 및 직업에 대한 태도 등이다.

분석 결과, 남성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봉이 300만 엔 미만일 경우 

초혼 확률이 감소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소득과 큰 연관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및 실업 상황에 있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초혼 확률이 감소하였고, 이성 교제 유무는 남녀 모두에게서 초혼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결혼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초혼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성공 중시 가치관은 초혼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 안정과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결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결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젊은 층이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보육 관련 요인

鎌田健司(2013)는 일자리 상황과 보육 정책이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이 

개인의 출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0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출생동향기본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여기에 지역 변수인 여성의 고용률(20~39세), 

보육정원률(0~4세 인구당), 잠재정원률(여성 20~39세 인구당), 공립 및 

사립 보육소 비율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첫째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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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특성에 따라 모델을 고려하였는데, 개인 요인과 

지역 요인을 동시에 추정할 경우, 지역 요인의 영향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 요인과 개인 요인 간에 

상관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이 보장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준오차가 작아지게 되므로 유의성이 

과대로 추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다층 모델(multilevel 

model)로 분석하였다. 1레벨은 통상적인 모델이고, 2레벨에서는 1레벨

에서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을 제거하는 모델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주 

분석 모델은 다층 이산 시간 로짓 모델이다.

분석 결과,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보육 정원이 충분한 지역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지역 

변수의 분산이 매우 작아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럼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Lee and Lee(2014)는 일본의 보육시설 부족, 출산율 감소, 일·가정 

양립 갈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 출산율 감소, 여성의 노동 공급 간의 장기

적인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Engle–Granger 

(1987)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에서 출산율 변수는 합계

출산율,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 변수는 인가·비인가 보육시설 현원 수, 경제

활동참가 변수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과 출산율 간에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의 보육 상황이 여성들의 출산율 제고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육은 출산율에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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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의 노동력 공급에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澤克佳 외(2015)의 연구는 출생아 수 감소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가정 내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특히 도시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대기아동 문제 및 출산율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심층 면접을 통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먼저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양육지원 정책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출산율과 아이들의 

이동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량적 평가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이 주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동 유인이 되며, 특히 도쿄

권에서는 보육시설의 양적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쿄권의 대도시들은 심각한 보육시설 부족을 인지하고, 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사회가 된 일본의 

상황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도 아이들의 감소를 피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머지않은 미래에 부정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의 하드웨어

적인 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도 확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프트

웨어적인 서비스의 확충이 보육 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대기

아동 문제에서 발생하는 ‘미스 매치’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이 대기아동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지자체의 전략적인 인프라 

정비에 있어서, 설정된 정책 목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소프트

웨어적인 인프라를 상호 보완하고 조합하여,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인식하면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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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Fukai(2017)의 연구에서는 보육 가능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편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시구정촌 단위 인구 총조사 

및 동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육 가능성 지수(보육시설/0~5세 아동 

인구) 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하였다. 이 추정식에서는 지역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 노동 참여율에 있어서 관측되지 않은 지역 차이(unobservable 

regional difference)가 보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오랜" 규범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 간 고정된 요소

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따라 고정 효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보육 가능성 증가가 여성의 

취업 성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25~39세 여성의 출산율에 작지만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왔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보육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적 이질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은 보육 접근성과 기타 가족 친화적인 조치가 결합되어 

일본 여성들이 초기 경력에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加藤久和(2017)은 지역별 출산율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출산율과 인구 밀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출산율 

차이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육아 관련 자원, 주거 등의 요인과 상관성이 크다. 또한, 

자녀 양육 비용 및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은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대리변수로서 인구 밀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지방의 최적 자녀 수가 도시보다 많다는 

모델을 바탕으로 시정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시정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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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다.43)

분석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시정촌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고, 여성의 

취업 비율이 높은 시정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순 전입률이 높은 시정촌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과 2010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인구 밀도는 합계출산율에 음(-), 여성의 노동력 비율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 밀도가 상승한 시정촌과 그렇지 않은 

시정촌을 구분하여 두 시점 간 인구 밀도 상승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인구 밀도가 상승한 시정촌에서는 평균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091 낮아졌으나, 평균 인과 효과를 고려하면 0.05의 하락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増田幹人(201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4개 현(도쿄도, 가나

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을 대상으로 도쿄 중심지로 정의된 도쿄도 치

요다구에서 각 시정촌까지의 거리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시정촌의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앞에서 언급한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및 그 외 변수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에서는 도쿄 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은 결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하는 변수인 

합계 미혼율44)의 영향을 제거해도 결과는 같았다. 반면, 사이타마현은 

도쿄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합계출산율 간에 유의미한 U자형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U자의 저점은 도쿄 중심지로부터 30~60km 지점의 자치

체에서 나타났다. 

43) 안정적인 출산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의 ‘인구 동태 통계 특수 보고’ 자료를 
사용함.

44) 15~49세의 미혼자 수를 해당 연령의 총인구수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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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경우에는 거리와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도쿄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기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이타마현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도쿄 중심지에서 10~30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은 양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30~60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은 통근 시간과 보육

시설 위치 상황과의 관계로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도쿄 중심

지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만일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 환경을 정비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대기아동 문제 

등이 심각한 도쿄 23구를 비롯한 도시 지역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4. 일·가정 양립, 남편의 가사 및 육아 관련 요인

  

樋口美雄 외(2016)의 연구는 일본 여성의 결혼, 출산, 취업 행동에 대한 

경제적 및 시간적 제약 요인과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02년부터 20~34세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21세기 성인 종단 조사’와 앞에서 언급한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이다. ‘21세기 성인 종단 조사’는 대규모 샘플과 

지역 정보를 포함하여 결혼, 출산, 취업에 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는 여성 특화 질문과 

장기 데이터를 통해 여성의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보완적인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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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대졸 여성의 결혼율이 높고, 시간당 임금

률이 높은 취업자의 결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규직의 

경우 통근 시간이 짧은 여성의 결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낮고 본인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으며 학력이 높은 여성과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결혼 후에도 

취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정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취업이 지속될 확률은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낮고, 여성 본인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의 경우 노동 

시간이 길수록 지속 취업률이 낮고, 통근 시간이 길수록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보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지속 취업률이 높았다. 출산을 계기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률은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정에서 높고, 

남편의 연봉이 높은 가정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 남편의 가사와 육아 참여와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Nagase and Brinton(2017)의 연구는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 직장 

규범, 그리고 법적 환경이 남성의 가사 노동 기여와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앞서 언급한 ‘21세기 성인 종단 

조사’이며, 분석 방법은 남편의 가사 노동 기여는 패널 고정 효과 모델

(fixed-effects model), 둘째아 출산 이행은 고정 효과 선형 확률 모델

(fixed-effects linear probability model)이다.

분석 결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대졸 남성인 경우와 남편의 주간 근무 

시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 기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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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은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아내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경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기업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프로

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성 평등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고, 

유연 근무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加藤承彦와 福田節也(2018)의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종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및 3세대 동거와 출생 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후생노동성의 ‘21세기 출생아 종단 조사

(2001년 코호트)’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또는 둘째 출산 

후 6년 이내에 다음 자녀가 태어났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주요 설명 변수로 자녀가 6개월일 때의 

남성 육아 참여도와 3세대 동거 여부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이가 태어난 가구 중 68%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

으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세대 중 22%에서 셋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세대일수록 다음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3세대 동거 변수는 첫째 아이가 있는 가구

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둘째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자녀 출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만, 3세대 동거의 효과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적인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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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인구정책의 효과성 검토
 

  1. 양육지원 정책

宮本由紀와 荒渡良(2013)는 지역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육지원 

정책을 소득보조와 비소득보조로 분류하여 이러한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보조와 비소득보조 정책 중 효과가 

더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은 민생비(民生費) 중 

아동복지비를 대리변수로 하였는데, 소득보조는 아동복지비 중 부조비

(扶助費)45)를 대리변수로 하였고, 부조비 이외의 비용을 비소득보조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출생아 수를 가임 여성 인구(15~44세)로 나눈 수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보통 지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사용하는데, 출생아 수를 가임 여성 인구로 나눈 

수치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구정촌의 합계

출산율이 5년 평균으로 제공되고, 분석 기간에 몇몇 시구정촌의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소득보조와 비소득보조 둘 다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지역의 자녀 1인당 비소득보조의 크기 및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소득보조의 효과가 큰 지역, 비소득보조의 효과가 

큰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지원 정책은 전국이 일률적

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예산을 각 지자체에 분배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

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제안하였다.

45) 민생비는 일본 지자체 예산 중 하나로서 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쓰이는 경비임. 아동복지비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로서 그중에서도 부조비는 특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아동수당, 영유아 의
료비 지원, 모자후생보증 연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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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田幹人(2016)는 지자체의 교육지원 정책 확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교육 물가지수(전체, 수업

료등, 보습교육)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다. 

교육 물가지수는 총무성의 ‘전국물가 지역차 지수’ 중 교육 전체의 물가

지수, 수업료 등의 물가지수, 보습교육의 물가지수를 각각 모든 재화를 

포함한 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지역 합계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와 랜덤 효과 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전체 물가지수는 두 모델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고, 수업료 등의 물가지수는 유의하지 않았

지만 보습교육 물가지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가 교육 부담을 완화

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따라 출산율 감소가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효과는 보습교육에서 강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물가가 높다는 것은 도시 지역으로 이러한 경향은 

보습교육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대한 교육 부담 완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松田茂樹(2019)는 양육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삽화 조사(vignette study)를 이용한 

것인데, 조사에 사용되는 삽화는 가공의 인물  및 상황 등을 짧은 문장으로 

기술한 형식, 키워드 형식, 대화 형식, 문장 형식, 그림 형식 등으로 표현

하고, 이에 대한 요인 및 처한 상황에 대한 문맥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이러한 가공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

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사 대상은 두 그룹으로 첫 번째 그룹은 0~3세 자녀가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 696명, 두 번째 그룹은 전국의 20~44세 남녀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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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삽화로는 아동수당 증액(유지, 1.5배 증액, 2배),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2년, 3년), 유아교육비 무상화(전액 자기부담, 절반 부담, 전액 무상화), 

동일노동·동일임금(현행, 동일노동·동일임금), 연장근로규제(현행, 월평균 

60시간 미만, 월평균 30시간 미만)가 사용되었다. 이를 변수화하여 추가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로짓 분석(logit model)을 하였는데, 2개의 

레벨(1레벨: 양육지원정책, 2레벨: 개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적 지원 정책(아동수당 증액, 유아교육 

무상화 실시)이 추가 출산 의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도출

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 이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연장근로

규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연장근로규제는 

추가 출산 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일본 유배우 여성의 경우 파트 타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을 규제하게 되면 가계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坂爪聡子(2023)의 연구는 아동수당 지급이 기혼자의 자녀 수와 독신자의 

결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모델을 구축하여 이론적으로 시뮬

레이션 분석을 한 것이다. 기본적인 모델은 잘 알려진 Becker의 모델을 

차용했다. 독신자를 모델에 도입하여 아동수당이 기혼자의 출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독신자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는 점, 그리고 

정책의 재원을 소득세와 소비세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아동수당의 증액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결혼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없지만, 그 수준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면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것

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촉진시키는 수준



제5장 일본 인구 변화의 요인 및 인구정책의 효과성  131

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결혼 촉진에 의한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 수준까지 기혼자의 효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게 되면, 사회 전체 

및 개개인의 경제적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게 되면 그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보육 인프라 확충

  

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永瀬伸子(2014)의 연구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고용자에게 하루 6시간 

근무 선택권을 제공하는 단시간 근무 의무화가 첫째 아이의 출산,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욕, 그리고 첫째 아이 출산 후의 계속 근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걸쳐 101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단시간 옵션의 의무화와 행동 계획의 의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자연 

실험으로 하여 법이 시행된 101명 이상 기업 직원들의 출산이나 계속 

고용이 100명 이하의 기업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 즉 정책 변화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

했는지 여부를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후생노동성의 ‘21세기 성인 종단 조사(2002- 

2010)’로서 실시 첫해는 20~3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직후에 첫째 아이 출산 위험과 출산 의욕의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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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규직의 근무 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대졸 여성에게 있어서 첫째 아이의 출산 확률을 높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의 출산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첫째 

아이 출산 후의 계속 근무에 대한 프로빗(probit) 분석에서는 단시간 근무 

옵션의 유의한 효과는 없었지만, 2007년 이후 계속 근무 확률의 유의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2007년과 2010년에 육아

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정규직은 출산 연령에 있는 미혼 여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정규 고용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고용 보장이 잘 되어 있는 정규직 여성의 채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35~36세의 정규직 여성이나 계약직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50%를 초과하지만, 이들의 출산 의욕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출산 

의욕을 실현할 수 있는 고용 환경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佐藤一磨(2014)는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여성의 결혼을 촉진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는 t-1기에 

미혼이었던 여성이 t기에 결혼했을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본인 근무처의 육아휴직제도 존재 여부 및 이용 가능성, 결혼 

의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 의향과 관찰되지 않는 개인 속성을 동시에 통제하면, 

육아휴직 제도가 결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여성만을 분석하면, 결혼 의향과 관찰되지 

않는 개인 속성을 동시에 통제해도, 육아휴직 제도가 결혼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여성일

수록 결혼,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의지가 강하고, 퇴직으로 인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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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Yamaguchi(2019)의 연구는 佐藤一磨(2014)의 자료와 동일한 ‘소비

생활에 관한 패널 조사’를 사용하여 육아휴직이 여성의 고용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동적 이산 

선택 구조 모형(dynamic discrete choice structural model)을 이용

하였고, 고용 보호와 현금 혜택을 포함한 여성의 경력 경로와 출산 선택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 결과, 1년의 고용 보호 정책 도입은 여성의 고용을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1년에서 3년으로의 연장은 큰 효과가 없었고, 현금 

지원의 고용 효과는 미미했으며,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정책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초기 1년의 고용 보호 정책 도입은 모성 고용을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추가적인 기간 연장은 큰 효과가 없었으며, 현금 지원의 고용 효과 및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 도시 간의 고용 기회 및 보육시설, 지역 경제, 문화 등의 지역적 

차이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 등이 지역적 차이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 보육 인프라 확충

宇南山·山本学(2015)의 연구는 인구감소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보육시설 정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배경하에 지역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육시설의 정비 상황이 출산율 및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자료에서 거시 변수를 추출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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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가율은 일본의 인구총조사인 ‘국세조사’의 1980~2010년, 그리고 

1996~2012년의 합계출산율, 보육시설 정원 수 등을 이용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수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20~4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

를 동일 연령 계급의 여성 인구로 나눈 수치를 이용하였고, 보육은 잠재 

보육시설 정원율이라는 개념으로 보육시설 정원 수를 20~44세 여성 

인구로 나눈 수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의 정비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출산율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보육시설 정비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의 정비만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를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추진 등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결혼·출산의 상충관계를 해소

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深井太洋(2019)의 연구는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일본에서 그동안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되어 왔고, 그 일환으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보육시설 정비가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한 것이다. 보육시설 정비는 주로 0~2세의 저연령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0년에는 12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19%였으나, 2018년 시점에서는 약 47%까지 상승하였다.

자료로는 ‘인구총조사’와 ‘인구동태조사’를 사용하였고, 출산율 및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로 추정하였다. 다만, 보육 변수의 경우, 

일하고 싶은 의욕이 높은 사람이 보육시설을 더 많이 사용하는 내생성

(endogeniety)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의 일하고 싶은 의욕은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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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오차항에 포함되어 보육시설 이용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정비가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실제로 상승

시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보육시설 정비로 인해 그동안 조부모의 육아

지원 등 비공식적인 돌봄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시설 이용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 그리고 젊은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육시설 정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坂爪聡子(2022)의 연구에서는 만혼화 및 비혼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

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의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육아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기혼자의 출생아 수와 미혼자의 결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 모델로 이론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미혼자가 결혼함

으로써 증가하는 출생아 수를 고려하여, 육아 서비스 비용 보조가 총 

출생아 수(기혼자의 출생아 수와 독신자가 결혼함으로써 증가하는 출생

아 수를 합한 것)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모델은 기본적으로 Becker의 가계 내 생산에 관한 모델 및 결혼 

선택 모델을 참고하지만, 미혼자를 포함하여 육아 서비스 비용 지원이 

기혼자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점, 그리고 지원하는 세금의 재원이 근로 소득세와 소비세로 조달

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하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두 경우 모두 

보조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결혼을 촉진하는 효과는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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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육아 서비스 비용 보조율의 인상은 가계의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세와 소비세의 경우 모두 

육아 서비스 비용 보조율을 인상하면 낮은 수준에서는 기혼자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결혼이 촉진되어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전체의 경제 후생도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인상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경제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소비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 

그 증가 및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원을 확보하든 육아 서비스 비용 보조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상해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조율을 그 수준을 초과하여 인상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은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더 크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소비세를 재원으로 할 경우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는 효과

도 크지만, 사회 전체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므로 

보조율 인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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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3절에서는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제4절에서는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제1절 인식 조사 개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4년 7월 일본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일본 인구정책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일본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방식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기본 사항,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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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응답자 기본 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혼인상태
-자녀 유무, 자녀 수
-가구원 수
-경제활동상태
-가구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결혼 의향
-출산 의향 및 계획 자녀 수, 이상 자녀 수
-가족계획 시 고려 요인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
-일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에 
대한 인식

-(실제/바람직한) 가사분담 비율
-(실제/바람직한) 육아분담 비율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사회 구조에 관한 인식
-불평등에 관한 인식 및 성공을 위한 요인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예산 투입 정도

인식 조사의 구체적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들의 기본적 특성을 <표 6-2>에 제시하였다. 남성 비율이 51.1%

로 여성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고, 연령별로는 45~49세가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과 법률혼의 비율 모두 약 40%로 나타났

으며, 대다수(77.0%)가 취업 중이며, 43.0%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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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체 100.0 (2,500)

성별 남성 51.1 (1,278)

여성 48.9 (1,222)

연령 20~24세 9.8 (246)

25~29세 18.3 (458)

30~34세 13.9 (347)

35~39세 17.4 (436)

40~44세 17.2 (431)

45~49세 23.3 (582)

거주지 대도시 19.1 (477)

대도시의 외곽/교외 24.6 (614)

중소도시 47.0 (1,176)

농어촌 9.3 (233)

학력  고졸 이하 31.8 (794)

 대학 재학 및 졸업 64.5 (1,6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8 (94)

혼인상태 미혼 41.1 (1,027)

동거/사실혼 13.5 (337)

법률혼 40.3 (1,008)

이혼/별거/사별 5.1 (128)

근로 여부 취업 중 77.0 (1,925)

미취업 중 23.0 (575)

자녀 유무 유 43.0 (1,074)

무 57.0 (1,426)

가구소득 20만 엔 미만 24.0 (601)

20만 엔~30만 엔 미만 24.4 (610)

30만 엔~40만 엔 미만 18.6 (464)

40만 엔~50만 엔 미만 14.9 (372)

50만 엔 이상 18.1 (453)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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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표 6-3>에서는 혼인상태가 법률혼인 경우를 제외한 후 일본 조사 

대상자의 향후 결혼 의향을 살펴보았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로, 한국에 비해 약 20%p 낮으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로,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 생각해본 적 없다(15.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7.4%)고 응답한 

일본 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한국에 비해 각각 약 10%p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6)

<표 6-3>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일본 32.0 25.2 15.4 27.4 100.0 (1,492)

한국 52.9 24.2 5.4 17.6 100.0 (1,383)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결혼 의향을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 또는 대도시의 

외곽/교외, 대학 재학 및 졸업, 동거/사실혼, 취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46) 양국 간 결혼 의향 양상은 생각해 본 적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일본 조사 
대상자의 향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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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32.0 25.2 15.4 27.4 100.0 (1,492)

성별 (2=6.917)
 남성 30.7 25.4 17.5 26.5 100.0 (848)
 여성 33.7 25.0 12.7 28.6 100.0 (644)

연령 (2=122.222***)
 20~24세 44.6 13.0 13.0 29.4 100.0 (231)
 25~29세 43.0 18.8 14.8 23.4 100.0 (372)
 30~34세 32.2 22.1 17.6 28.1 100.0 (199)
 35~39세 31.6 23.4 12.0 33.0 100.0 (209)
 40~44세 17.3 35.7 16.3 30.6 100.0 (196)
 45~49세 17.5 39.6 18.6 24.2 100.0 (285)

지역 (2=18.957*)
 대도시 36.2 20.4 15.9 27.5 100.0 (309)
 대도시의 외곽/교외 36.9 23.3 13.8 26.0 100.0 (369)
 중소도시 28.9 28.0 16.5 26.6 100.0 (668)
 농어촌지역 24.7 27.4 13.7 34.2 100.0 (146)

학력 (2=19.206**)
 고졸 이하 25.9 26.8 18.1 29.2 100.0 (514)
 대학 재학 및 졸업 35.5 24.7 13.9 25.8 100.0 (92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8.8 17.3 15.4 38.5 100.0 (52)

혼인상태 ( 2=74.364***)
 미혼 28.1 25.6 16.3 30.0 100.0 (1,027)
 동거/사실혼 48.7 18.1 14.5 18.7 100.0 (337)
 이혼/별거/사별 18.8 40.6 10.9 29.7 100.0 (128)

자녀 유무 (2=19.048***)
 유 28.8 33.9 18.6 18.6 100.0 (236)
 무 32.6 23.6 14.8 29.1 100.0 (1,256)

경제활동상태 (2=15.471**)
 취업 중 34.3 24.7 14.2 26.7 100.0 (1,165)
 미취업 중 23.5 26.9 19.6 30.0 100.0 (327)

가구소득 ( 2=40.155***)
 20만엔 미만 24.6 24.0 20.3 31.2 100.0 (513)
 20만엔 이상~30만엔 미만 34.7 26.4 11.7 27.2 100.0 (401)
 30만엔 이상~40만엔 미만 32.4 25.6 14.5 27.5 100.0 (207)
 40만엔 이상~50만엔 미만 40.2 29.3 9.1 21.3 100.0 (164)
 50만엔 이상 38.2 22.2 16.4 23.2 100.0 (207)

주: 1) *p<0.05, **p<0.01,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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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에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을 제시하였다.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일본 조사 대상자의 비율(45.9%)은 한국과 유사하였으나, 낳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20.3%)이 한국에 비해 약 11%p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결혼 의향을 제시한 <표 6-3>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 6-5>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일본 20.3 45.9 11.4 22.4 100.0 (2,500)

한국 31.2 47.3 5.9 15.6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구체적으로는 향후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동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60.1%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5%p 높아 추가 출산 의향은 첫 출산 의향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6-6>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20.3 45.9 11.4 22.4 100.0 (2,500)

성별 ( 2=105.424***)

 남성 18.5 39.7 17.1 24.6 100.0 (1,278)

 여성 22.1 52.4 5.5 20.0 100.0 (1,222)

연령 ( 2=541.921***)

 20~24세 35.8 16.7 16.3 31.3 100.0 (246)
 25~29세 40.0 22.1 11.8 26.2 100.0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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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0.05, **p<0.01,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성별, 연령, 학력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표 6-3>~<표 6-6>에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30~34세 30.0 30.8 10.4 28.8 100.0 (347)

 35~39세 17.9 47.7 8.9 25.5 100.0 (436)

 40~44세 7.4 62.6 10.7 19.3 100.0 (431)

 45~49세 3.8 72.3 12.2 11.7 100.0 (582)

지역 ( 2=5.428)

 대도시 22.0 42.8 11.5 23.7 100.0 (477)

 대도시의 외곽/교외 21.7 44.8 11.2 22.3 100.0 (614)

 중소도시 18.8 47.8 11.6 21.8 100.0 (1,176)

 농어촌지역 20.6 45.9 10.7 22.7 100.0 (233)

학력 ( 2=30.567***)

 고졸 이하 15.6 47.4 15.1 21.9 100.0 (794)

 대학 재학 및 졸업 22.9 45.1 9.7 22.3 100.0 (1,6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4.9 47.9 10.6 26.6 100.0 (94)

혼인상태 (2=294.719***)

 미혼 16.7 34.4 18.0 30.9 100.0 (1,027)

 동거/사실혼 37.4 32.0 10.1 20.5 100.0 (337)

 법률혼 19.8 59.7 5.9 14.6 100.0 (1,008)

 이혼/별거/사별 7.0 66.4 6.3 20.3 100.0 (128)

자녀 유무 (2=168.360***)

 유 18.3 60.1 7.4 14.2 100.0 (1,074)

 무 21.7 35.3 14.4 28.5 100.0 (1,426)

경제활동상태 (2=5.279)

 취업 중 21.2 45.4 11.0 22.4 100.0 (1,925)

 미취업 중 17.2 47.7 12.9 22.3 100.0 (575)

가구소득 (2=66.393***)

 20만엔 미만 17.3 37.3 18.3 27.1 100.0 (601)

 20만엔 이상~30만엔 미만 20.7 45.9 9.3 24.1 100.0 (610)

 30만엔 이상~40만엔 미만 20.7 52.6 8.6 18.1 100.0 (464)

 40만엔 이상~50만엔 미만 22.0 50.5 8.9 18.5 100.0 (372)

 50만엔 이상 21.9 46.8 10.2 21.2 100.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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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돌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결혼 의향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자녀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은(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

다는데 동의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와 배우

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 경제적 

부담과는 일관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6-7>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에 따른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32.0 25.2 15.4 27.4 100.0 (1,492)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8 16.2 37.8 35.1 100.0 (37)

동의하지 않는다 36.8 19.1 22.1 22.1 100.0 (68)

보통이다 28.1 21.7 15.6 34.5 100.0 (423)

동의한다 36.7 23.5 14.1 25.7 100.0 (588)

전적으로 동의한다 30.1 33.8 13.8 22.3 100.0 (376)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3 34.0 24.5 30.2 100.0 (53)

동의하지 않는다 20.2 41.5 26.6 11.7 100.0 (94)

보통이다 21.4 25.4 19.3 33.8 100.0 (574)

동의한다 38.3 21.7 12.4 27.6 100.0 (507)

전적으로 동의한다 51.1 23.9 6.8 18.2 100.0 (264)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6.9 33.3 18.3 21.5 100.0 (93)

동의하지 않는다 40.5 21.0 11.9 26.7 100.0 (210)

보통이다 27.0 25.4 17.2 30.4 100.0 (662)

동의한다 35.1 23.5 14.2 27.3 100.0 (388)

전적으로 동의한다 37.4 30.2 13.7 18.7 10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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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7>에 제시한 동일한 요인들과 출산 의향 간 연관성을 <표 6-8>

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결혼 의향과의 연관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자녀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출산 의향이 낮고,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데 동의할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0.9 28.2 17.3 23.6 100.0 (110)

동의하지 않는다 43.1 22.9 9.6 24.3 100.0 (218)

보통이다 27.0 25.3 15.8 31.9 100.0 (689)

동의한다 34.1 22.4 18.8 24.7 100.0 (361)

전적으로 동의한다 35.1 35.1 11.4 18.4 100.0 (114)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3 32.4 26.8 22.5 100.0 (71)

동의하지 않는다 34.0 29.3 14.0 22.7 100.0 (150)

보통이다 26.8 25.8 16.3 31.1 100.0 (736)

동의한다 41.5 20.9 13.7 23.9 100.0 (422)

전적으로 동의한다 36.3 27.4 10.6 25.7 100.0 (113)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1 33.3 23.8 31.7 100.0 (63)

동의하지 않는다 29.0 38.0 18.0 15.0 100.0 (100)

보통이다 23.2 27.3 17.3 32.2 100.0 (721)

동의한다 43.6 18.5 12.3 25.6 100.0 (454)

전적으로 동의한다 49.4 23.4 10.4 16.9 100.0 (154)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4.2 21.2 24.2 30.3 100.0 (33)

동의하지 않는다 31.1 24.4 28.9 15.6 100.0 (45)

보통이다 24.8 21.1 18.0 36.1 100.0 (355)

동의한다 37.6 22.9 13.0 26.6 100.0 (516)

전적으로 동의한다 31.9 30.4 14.4 23.4 100.0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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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에 따른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20.3 45.9 11.4 22.4 100.0 (2,500)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7 32.7 23.6 30.9 100.0 (55)

동의하지 않는다 26.8 44.9 13.4 15.0 100.0 (127)

보통이다 17.7 39.8 11.9 30.6 100.0 (716)

동의한다 23.4 44.1 11.4 21.1 100.0 (1,036)

전적으로 동의한다 17.1 58.5 9.4 15.0 100.0 (566)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6 53.0 18.2 21.2 100.0 (66)

동의하지 않는다 22.1 48.3 16.8 12.8 100.0 (149)

보통이다 11.2 44.4 15.5 28.9 100.0 (847)

동의한다 23.2 46.3 8.8 21.7 100.0 (921)

전적으로 동의한다 30.9 46.2 7.2 15.7 100.0 (517)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1 42.8 18.8 20.3 100.0 (138)

동의하지 않는다 22.0 43.5 10.3 24.2 100.0 (359)

보통이다 17.1 42.9 13.5 26.5 100.0 (1,062)

동의한다 24.3 48.7 7.8 19.2 100.0 (707)

전적으로 동의한다 20.9 56.8 10.7 11.5 100.0 (234)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3 57.3 9.3 16.0 100.0 (225)

동의하지 않는다 26.8 47.6 6.1 19.5 100.0 (473)

보통이다 17.2 43.4 12.3 27.0 100.0 (1,045)

동의한다 20.7 44.4 14.2 20.7 100.0 (590)

전적으로 동의한다 23.4 46.7 13.8 16.2 100.0 (167)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3 58.7 15.6 18.3 100.0 (109)

동의하지 않는다 24.2 48.8 9.6 17.4 100.0 (293)

보통이다 17.3 46.0 11.3 25.4 100.0 (1,256)

동의한다 25.6 41.9 11.7 20.8 100.0 (673)

전적으로 동의한다 23.1 47.9 11.8 17.2 100.0 (169)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8 53.3 11.1 27.8 100.0 (90)

동의하지 않는다 14.7 56.5 11.9 16.9 100.0 (177)

보통이다 13.3 50.3 12.2 24.1 100.0 (1,193)

동의한다 28.9 39.2 9.9 22.0 100.0 (799)

전적으로 동의한다 34.9 36.1 12.4 16.6 100.0 (241)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8 30.8 23.1 33.3 100.0 (39)

동의하지 않는다 31.3 38.8 16.4 13.4 100.0 (67)

보통이다 16.7 39.1 14.2 30.0 100.0 (563)

동의한다 23.2 45.9 9.9 20.9 100.0 (955)

전적으로 동의한다 18.8 51.6 10.4 19.2 100.0 (876)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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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6-9>에는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을 제시하였다.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44.4%,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20.8%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33.3%,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54.8%로 나타났다.

<표 6-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24.2 52.8 6.9 16.1 100.0 (1,345)

전혀 어렵지 않다 44.4 33.3 5.6 16.7 100.0 (36)

어렵지 않은 편이다 31.4 47.8 7.5 13.2 100.0 (159)

보통이다 20.6 52.9 9.0 17.5 100.0 (399)

어려운 편이다 24.7 54.7 5.6 15.0 100.0 (554)

매우 어렵다 20.8 54.8 6.1 18.3 100.0 (197)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10>과 <표 6-11>에서는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라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결혼 의향을 <표 6-10>에 

제시하였는데, 돌봄에 대한 견해와 결혼 의향 간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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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32.0 25.2 15.4 27.4 100.0 (1,492)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30.8 23.1 7.7 38.5 100.0 (26)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27.0 16.2 32.4 24.3 100.0 (37)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30.5 25.5 14.7 29.3 100.0 (958)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37.4 23.7 15.9 23.0 100.0 (270)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32.8 27.9 15.9 23.4 100.0 (201)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20.8 33.3 12.5 33.3 100.0 (24)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32.9 23.5 17.6 25.9 100.0 (85)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30.1 26.3 15.2 28.5 100.0 (1,047)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39.3 20.5 15.6 24.6 100.0 (224)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36.6 24.1 16.1 23.2 100.0 (112)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11>에는 미취학 아동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출산 의향을 제시하였다.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에 대한 견해와의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록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6-11> 돌봄에 대한 견해에 따른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20.3 45.9 11.4 22.4 100.0 (2,500)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20.6 26.5 17.6 35.3 100.0 (34)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31.3 35.8 19.4 13.4 100.0 (67)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19.3 45.4 11.8 23.6 100.0 (1,573)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22.2 46.8 10.3 20.7 100.0 (487)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20.1 51.0 9.4 19.5 100.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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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추가적으로,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결혼 의향을 제시한 <표 6-12>에 따르면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결혼 의향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각 인구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반대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인구정책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더 낮은 경향

성을 보였다.47)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출산 의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

났다. 인구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2>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결혼 의향

(단위: %, 명)

47) 다만 동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표 6-12>를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다’ 또는 ‘인구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다’와 같이 방향성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회귀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11.9 38.1 16.7 33.3 100.0 (42)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23.2 43.5 13.0 20.3 100.0 (138)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19.2 46.7 11.0 23.1 100.0 (1,757)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24.3 42.2 11.9 21.6 100.0 (379)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22.3 50.0 12.0 15.8 100.0 (184)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전체 32.0 25.2 15.4 27.4 100.0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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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임신, 출산 지원 
(의료보험 등)

전혀 모른다 23.9 29.3 22.0 24.9 100.0 (205)
거의 모른다 30.6 24.3 15.2 29.9 100.0 (441)
조금 안다 33.3 25.3 13.9 27.5 100.0 (697)

상당히 안다 41.4 22.4 14.7 21.6 100.0 (116)
매우 잘 안다 39.4 21.2 12.1 27.3 100.0 (33)

출산 수당 또는 
물품(출산장려금 

등)

전혀 모른다 24.0 31.8 19.3 24.9 100.0 (233)
거의 모른다 30.9 25.0 15.8 28.3 100.0 (512)
조금 안다 32.9 23.7 14.0 29.3 100.0 (607)

상당히 안다 47.4 21.1 14.0 17.5 100.0 (114)
매우 잘 안다 34.6 23.1 11.5 30.8 100.0 (26)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전혀 모른다 20.4 31.5 21.5 26.5 100.0 (181)
거의 모른다 27.2 25.8 17.1 29.9 100.0 (368)
조금 안다 33.8 23.9 13.7 28.6 100.0 (737)

상당히 안다 46.9 22.5 11.3 19.4 100.0 (160)
매우 잘 안다 34.8 26.1 19.6 19.6 100.0 (46)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전혀 모른다 21.9 32.9 19.5 25.7 100.0 (210)
거의 모른다 29.8 23.4 16.2 30.6 100.0 (500)
조금 안다 34.9 24.5 14.0 26.6 100.0 (591)

상당히 안다 40.9 24.5 12.6 22.0 100.0 (159)
매우 잘 안다 34.4 18.8 15.6 31.3 100.0 (32)

자녀에 대한 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전혀 모른다 21.1 30.6 23.9 24.4 100.0 (180)
거의 모른다 29.4 23.1 15.2 32.3 100.0 (402)
조금 안다 33.8 25.2 13.7 27.3 100.0 (678)

상당히 안다 41.0 24.5 14.9 19.7 100.0 (188)
매우 잘 안다 34.1 25.0 11.4 29.5 100.0 (44)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전혀 모른다 23.5 30.8 20.9 24.8 100.0 (234)
거의 모른다 31.5 23.4 16.0 29.2 100.0 (518)
조금 안다 33.6 26.1 12.9 27.4 100.0 (574)

상당히 안다 42.2 18.5 16.3 23.0 100.0 (135)
매우 잘 안다 29.0 25.8 6.5 38.7 100.0 (31)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전혀 모른다 23.6 33.8 16.6 25.9 100.0 (343)
거의 모른다 34.4 23.8 15.0 26.8 100.0 (555)
조금 안다 32.5 22.7 14.2 30.6 100.0 (471)

상당히 안다 46.6 16.5 17.5 19.4 100.0 (103)
매우 잘 안다 20.0 20.0 25.0 35.0 100.0 (20)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전혀 모른다 26.0 33.5 16.6 23.8 100.0 (361)
거의 모른다 33.1 24.4 13.8 28.7 100.0 (607)
조금 안다 33.3 21.0 15.6 30.1 100.0 (409)

상당히 안다 41.4 17.2 19.5 21.8 100.0 (87)
매우 잘 안다 35.7 21.4 17.9 25.0 10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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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에서는 계획 자녀 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살펴보았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계획 자녀 수는 평균 1.96명으로, 

한국에 비하여 0.22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하는 자녀 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1.5~1.6명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13>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평균 사례 평균 사례

일본 1.96 (507) 1.53 (2,500)

한국 1.74 (780) 1.58 (2,500)

주: 계획 자녀 수는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이상적 자녀 수는 모든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포함하였음.

또한, 계획 자녀 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상적 자녀 수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사실혼 및 

법률혼, 유자녀인 경우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 6-14>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평균 사례 평균 사례

전체 1.96 (507) 1.53 (2,500)

성별 (t=-0.927)

 남성 1.93 (237) 1.45 (1,278)

 여성 1.99 (270) 1.62 (1,222)

연령 (F=3.908**)

 20~24세 2.14 (88) 1.64 (246)

 25~29세 2.03 (183) 1.62 (458)

 30~34세 1.91 (104) 1.56 (347)

 35~39세 1.78 (78) 1.58 (436)

 40~44세 1.91 (32) 1.46 (431)

 45~49세 1.64 (22) 1.43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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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0.05, **p<0.01, ***p<0.001
     2)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15>에는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의 중요

도를 제시하였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은 가족계획 시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력 단절의 가능성(39.5%), 

주거 여건(57.3%),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65.2%)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평균 사례 평균 사례

지역 (F=2.385)

 대도시 1.90 (105) 1.42 (477)

 대도시의 외곽/교외 1.86 (133) 1.49 (614)

 중소도시 2.03 (221) 1.58 (1,176)

 농어촌지역 2.06 (48) 1.66 (233)

학력 (F=0.287)

 고졸 이하 2.00 (124) 1.42 (794)

 대학 재학 및 졸업 1.95 (369) 1.59 (1,6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00 (14) 1.43 (94)

혼인상태 (F=4.407**)

 미혼 2.08 (172) 1.28 (1,027)

 동거/사실혼 2.01 (126) 1.63 (337)

 법률혼 1.84 (200) 1.78 (1,008)

 이혼/별거/사별 1.78 (9) 1.34 (128)

자녀 유무 (t=-0.585)

 유 1.94 (197) 1.83 (1,074)

 무 1.98 (310) 1.31 (1,426)

경제활동상태 (t=-1.601)

 취업 중 1.94 (408) 1.56 (1,925)

 미취업 중 2.06 (99) 1.44 (575)

가구소득 (F=1.838)

 20만엔 미만 2.04 (104) 1.29 (601)

 20만엔 이상~30만엔 미만 2.04 (126) 1.55 (610)

 30만엔 이상~40만엔 미만 1.89 (96) 1.66 (464)

 40만엔 이상~50만엔 미만 1.83 (82) 1.63 (372)

 50만엔 이상 1.97 (99) 1.6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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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조사 대상자들이 <표 6-9>에 명시된 모든 요인

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단절의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32.7%p)가 양국 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1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가정의 경제적 여건
일본 3.6 2.5 16.0 33.0 44.8 100.0 (2,500)
한국 0.1 0.6 5.0 31.8 62.5 100.0 (2,500)

본인의 건강
일본 1.9 1.6 15.1 36.0 45.4 100.0 (2,500)
한국 0.0 0.2 4.5 35.8 59.5 100.0 (2,500)

배우자의 건강
일본 1.8 1.7 15.6 33.8 47.1 100.0 (2,500)
한국 0.0 0.2 4.4 35.0 60.4 100.0 (2,500)

본인의 취업 상태
일본 1.7 3.6 24.5 36.2 34.0 100.0 (2,500)
한국 0.2 1.4 11.0 35.9 51.6 100.0 (2,500)

배우자의 취업 상태
일본 2.5 4.0 27.2 29.8 36.6 100.0 (2,500)
한국 0.7 2.7 16.1 32.6 47.8 100.0 (2,500)

주거 여건
일본 1.8 4.4 36.5 39.4 17.9 100.0 (2,500)
한국 0.1 0.3 9.2 43.8 46.6 100.0 (2,500)

일-생활 균형
일본 1.6 1.9 21.7 44.4 30.4 100.0 (2,500)
한국 0.0 0.9 9.4 42.7 46.9 100.0 (2,500)

경력 단절의 가능성
일본 4.8 10.8 44.9 27.0 12.5 100.0 (2,500)
한국 0.7 3.7 23.3 41.8 30.4 100.0 (2,500)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일본 2.3 3.2 29.3 41.3 23.9 100.0 (2,500)
한국 0.3 1.8 14.6 45.0 38.3 100.0 (2,500)

정부의 충분한 지원
일본 1.7 2.7 28.0 37.4 30.2 100.0 (2,500)
한국 0.4 1.4 13.8 37.9 46.6 100.0 (2,500)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일본 1.7 1.9 27.2 38.8 30.5 100.0 (2,500)
한국 0.2 0.9 12.2 36.5 50.1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다음으로는, 자녀를 갖게 되면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6-16>에 따르면 일본 조사 대상자

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동의

한다+전적으로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64.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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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57.5%, 나(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37.7%(30.3%) 등으로 나타났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대학 재학 및 졸업

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고,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에게서,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 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한국 조사 대상자들은 일본에 비하여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와 

동시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16> 자녀 출산 시 삶의 영향력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일본 2.2 5.1 28.6 41.4 22.6 100.0 (2,500)
한국 0.5 2.4 11.8 48.0 37.4 100.0 (2,50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일본 2.6 6.0 33.9 36.8 20.7 100.0 (2,500)
한국 1.0 3.1 21.6 45.7 28.6 100.0 (2,500)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일본 5.5 14.4 42.5 28.3 9.4 100.0 (2,500)
한국 2.3 10.8 24.9 39.5 22.5 100.0 (2,500)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일본 9.0 18.9 41.8 23.6 6.7 100.0 (2,500)
한국 4.8 15.8 28.0 37.1 14.3 100.0 (2,500)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일본 4.4 11.7 50.2 26.9 6.8 100.0 (2,500)
한국 7.6 20.8 36.8 26.8 8.0 100.0 (2,500)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일본 3.6 7.1 47.7 32.0 9.6 100.0 (2,500)
한국 3.1 8.7 35.5 39.8 12.9 100.0 (2,500)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일본 1.6 2.7 22.5 38.2 35.0 100.0 (2,500)
한국 0.3 0.6 6.4 32.8 59.9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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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여성의 과도한 

부담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과거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만연했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6-17>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 중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남성의 역할(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4%, 

여성의 역할(대체로 여성+확실히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은 남성의 역할 2.7%, 

여성의 역할 24.7%,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은 남성의 역할 2.2%, 여성의 

역할 23.2%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표 6-17>은 남성과 여성 중 실제로 누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가 아닌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의 양상은 일본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

지지 않으며, 특히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여성

에게서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6-17>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일본 9.4 23.0 63.2 3.2 1.2 100.0 (2,500)
한국 6.4 23.4 67.6 1.8 0.8 100.0 (2,500)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일본 1.0 1.7 72.6 20.2 4.5 100.0 (2,500)
한국 0.2 0.9 76.1 19.6 3.2 100.0 (2,500)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일본 0.7 1.5 74.5 19.3 3.9 100.0 (2,500)
한국 0.3 1.0 77.4 18.0 3.4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158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제3절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제3절에서는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표 

6-18>에는 가사와 육아의 실제 분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을 제시하였다. 가사와 육아를 상대방과 절반씩 분담(본인 50%, 

상대 50%)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18.8%, 22.7%에 그쳤다. 본인이 

더 많이 부담(60~100%)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각각 51.7%, 48.3%, 더 

적게 부담(0~40%)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각각 29.5%, 29.1%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분담 비율을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7%, 36.7%로 실제보다 높았다. 또한,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3.6%, 39.6%, 더 적게 부담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1.7%, 23.8%로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 조사 대상자들이 본인의 실제 부담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 

조사 대상자들에게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가사분담, 육아분담 비율(실제 및 적절)

(단위: %, 명)

구분

가사 육아

실제 분담
비율

적절한 분담 
비율

실제 분담
비율

적절한 분담 
비율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본인 0%, 상대 100% 0.4 0.2 0.4 0.2 0.1 0.3 0.1 0.1
본인 10%, 상대 90% 4.8 3.1 2.2 1.3 3.9 5.2 2.4 1.5
본인 20%, 상대 80% 5.7 6.3 3.3 3.6 6.5 9.5 4.1 3.7
본인 30%, 상대 70% 11.0 11.4 8.7 8.7 10.6 15.2 7.5 11.7
본인 40%, 상대 60% 7.6 9.8 7.1 11.1 8.0 9.9 9.7 16.1
본인 50%, 상대 50% 18.8 23.7 34.7 43.4 22.7 14.9 36.7 37.4
본인 60%, 상대 40% 7.4 11.3 12.2 15.5 8.1 10.4 13.0 13.9
본인 70%, 상대 30% 11.2 12.7 12.5 7.6 11.0 10.7 11.0 8.6
본인 80%, 상대 20% 14.2 11.0 9.2 4.2 14.1 10.9 8.1 3.4
본인 90%, 상대 10% 13.1 8.0 6.8 3.2 12.5 9.9 5.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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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0.05, **p<0.01, ***p<0.001
     2)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19>에서는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조사 대상

자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 중 55.8%는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29.7%는 보통이다, 14.5%

는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했다. 한국 

조사 대상자의 응답도 일본과 매우 유사하여, 양국 모두에서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과반을 기록하였다.

<표 6-1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전체

일본 2.7 11.8 29.7 41.2 14.6 100.0 (1,345)

한국 2.5 12.3 27.6 43.5 14.1 100.0 (1,43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20>에서는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일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7.4%)보다 여성(62.7%)에게서 15%p 이상 높았는데, 이는 

여성에게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이 더 크게 지워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는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분

가사 육아

실제 분담
비율

적절한 분담 
비율

실제 분담
비율

적절한 분담 
비율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본인 100%, 상대 0% 5.8 2.5 2.9 1.1 2.6 3.1 1.6 1.0
(1,345) (1,430) (802)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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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전체

전체 2.7 11.8 29.7 41.2 14.6 100.0 (1,345)

성별 ( 2=47.800***)

 남성 3.7 14.8 34.2 38.7 8.7 100.0 (600)
 여성 1.9 9.4 26.0 43.2 19.5 100.0 (745)

연령 ( 2=30.563)

 20~24세 2.4 23.8 16.7 38.1 19.0 100.0 (42)
 25~29세 5.3 15.5 27.1 36.7 15.5 100.0 (207)
 30~34세 0.5 12.1 27.1 42.2 18.1 100.0 (199)
 35~39세 3.0 11.1 27.8 42.6 15.6 100.0 (270)
 40~44세 2.2 9.5 34.4 41.8 12.1 100.0 (273)
 45~49세 2.5 10.5 31.9 42.1 13.0 100.0 (354)

지역 ( 2=29.378**)

 대도시 5.7 15.0 28.5 35.0 15.9 100.0 (246)
 대도시의 외곽/교외 0.3 12.6 28.2 42.9 15.9 100.0 (333)
 중소도시 2.8 10.6 29.0 43.3 14.3 100.0 (651)
 농어촌지역 2.6 9.6 40.0 37.4 10.4 100.0 (115)

학력 ( 2=8.158)

 고졸 이하 3.8 11.5 31.6 39.9 13.2 100.0 (393)
 대학 재학 및 졸업 2.1 12.1 29.0 41.2 15.6 100.0 (903)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1 10.2 26.5 51.0 8.2 100.0 (49)

혼인상태 (2=8.974)

 동거/사실혼 4.7 13.4 27.6 39.8 14.5 100.0 (337)
 법률혼 2.0 11.3 30.4 41.7 14.7 100.0 (1,008)

자녀 유무 ( 2=10.985*)

 유 2.6 11.4 29.9 43.2 13.0 100.0 (977)
 무 3.0 13.0 29.1 35.9 19.0 100.0 (368)

경제활동상태 ( 2=38.055***)

 취업 중 2.8 13.4 31.8 39.9 12.1 100.0 (1,038)
 미취업 중 2.3 6.5 22.5 45.6 23.1 100.0 (307)

가구소득 (2=18.822)

 20만엔 미만 2.7 14.0 29.3 36.7 17.3 100.0 (150)
 20만엔 이상~30만엔 미만 3.7 8.7 30.0 42.0 15.7 100.0 (300)
 30만엔 이상~40만엔 미만 1.6 12.2 25.1 46.4 14.7 100.0 (319)
 40만엔 이상~50만엔 미만 1.9 12.6 29.4 42.0 14.1 100.0 (269)
 50만엔 이상 3.6 12.7 34.5 36.5 12.7 100.0 (307)

주: 1) *p<0.05, **p<0.01,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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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돌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다. 일부는 돌봄을 주로 사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이를 가족의 역할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표 6-21>에서는 조사 대상

자들의 돌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은 미취학 

아동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 각각 62.9%와 

70.3%가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돌봄이 사회의 책임(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응답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조사 대상자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돌봄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보편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6-21>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전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일본 1.4 2.7 62.9 19.5 13.6 100.0 (2,500)
한국 1.6 3.2 66.4 18.7 10.0 100.0 (2,500)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일본 1.7 5.5 70.3 15.2 7.4 100.0 (2,500)
한국 3.7 12.4 66.6 11.8 5.4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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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제4절에서는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6-22>에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제시

하였다. 최근 출산율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은 58.7%이며, 동 비율은 학력이 높을

수록,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 및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각각 33.8%, 63.6%로, 출산율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현재보다 미래 세대에 더 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비율은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동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또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6.8%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출산율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과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각각 약 20%p,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에 비해 한국의 조사 대상자들이 최근 출산율 수준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22>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일본 18.7 40.0 31.6 7.9 1.8 100.0 (2,500)

한국 44.7 34.5 13.0 6.0 1.8 100.0 (2,500)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7.2 16.8 42.2 25.6 8.2 100.0 (2,500)

한국 10.3 20.5 33.4 23.9 11.9 1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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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23>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일본 조사 대상자 중 일본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데 동의

하지 않는(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은 45.3%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하는 비율과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55.4%, 56.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 모두 여성, 대학 재학 및 졸업 이하인 경우에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불공정 및 불평등 인식 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크며, 세 문항에 대한 

비동의 및 동의 비율48)은 순서대로 57.4%, 80.0%, 80.1%로 나타났다.

48) 한국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동의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2.3 5.5 28.5 38.2 25.4 100.0 (2,500)

한국 3.3 5.5 15.6 38.4 37.2 100.0 (2,500)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30.1 26.7 33.7 7.8 1.7 100.0 (2,500)

한국 43.5 28.2 20.6 6.3 1.4 1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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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일본 12.5 32.8 41.0 11.6 2.1 100.0 (2,500)

한국 18.1 39.3 33.0 9.0 0.6 100.0 (2,500)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일본 1.8 7.4 35.4 38.8 16.6 100.0 (2,500)

한국 0.6 3.0 16.5 52.2 27.8 100.0 (2,500)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일본 1.9 6.4 35.3 34.8 21.5 100.0 (2,500)

한국 1.3 2.6 16.0 36.2 43.9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표 6-23>과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6-24>에는 개인의 성공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표 6-24>의 요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의 노력과 

그 외49)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필수적이다)고 응답한 일본 조사 대상자의 비율은 94.1%

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들 중에서는 부유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정치적 인맥, 

성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7.3%, 61.9%, 49.5%로, 개인의 

노력을 그 외 요인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사 대상자들 역시 성공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부유한 가정과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중요성을 개인의 

노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조사 대상

자들이 일본에 비해 개인의 노력 외의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49) 그 외는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정치적 인맥, 성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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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성공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는 않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필수적
이다

전체

부유한 가정
일본 2.1 18.0 45.0 24.8 10.1 100.0 (2,500)

한국 0.2 3.6 27.2 43.4 25.6 100.0 (2,500)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일본 2.2 20.6 42.8 24.4 10.1 100.0 (2,500)

한국 0.3 5.5 28.6 42.5 23.1 100.0 (2,500)

개인의 노력
일본 1.2 4.6 36.6 31.2 26.3 100.0 (2,500)

한국 0.4 3.1 24.9 35.5 36.2 100.0 (2,500)

정치적 인맥
일본 7.9 30.2 39.6 16.6 5.7 100.0 (2,500)

한국 3.2 19.9 36.2 26.4 14.4 100.0 (2,500)

성별
일본 14.6 36.0 35.4 10.6 3.5 100.0 (2,500)

한국 13.5 32.2 31.9 15.8 6.6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제5절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제5절에서는 인구정책 등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성,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6-25>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조금 안다+상당히 안다+매우 잘 

안다)는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71.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70.5%) 순으로 높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36.8%),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44.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8개 영역 모두에서 

20~24세, 고졸 이하, 미혼, 무자녀인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조사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도는 모든 영역에서 일본에 비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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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9.9%).

<표 6-25>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일본 9.5 25.1 52.1 10.6 2.7 100.0 (2,500)
한국 6.9 22.8 49.2 18.0 3.2 100.0 (2,500)

출산 수당 또는 
물품(출산장려금 등)

일본 11.2 29.0 47.3 10.4 2.2 100.0 (2,500)
한국 6.9 20.8 47.1 20.8 4.4 100.0 (2,50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일본 8.7 20.9 53.0 14.1 3.4 100.0 (2,500)
한국 4.4 15.6 49.2 25.1 5.6 100.0 (2,500)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일본 10.1 28.6 45.9 12.3 3.1 100.0 (2,500)
한국 7.8 23.2 44.6 20.6 3.8 100.0 (2,500)

자녀에 대한 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일본 8.6 20.4 48.7 17.9 4.4 100.0 (2,500)
한국 7.2 20.9 42.3 24.3 5.4 100.0 (2,500)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일본 12.0 32.6 42.8 10.4 2.2 100.0 (2,500)
한국 10.9 32.9 39.0 15.0 2.2 100.0 (2,500)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일본 19.5 36.3 34.6 8.0 1.6 100.0 (2,500)
한국 8.1 22.4 43.9 21.0 4.5 100.0 (2,500)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일본 22.1 41.1 29.3 5.9 1.6 100.0 (2,500)
한국 19.6 38.4 30.0 9.7 2.2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26>에는 다양한 정책들 중 직장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인식을 제시하였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 

중 29.2%는 여성의 육아휴직을, 28.8%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고 

응답하여, 여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반면, 12.3%가 가족돌봄휴가를, 

12.5%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12.7%가 유연근로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50)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동 비율은 65.1%, 63.1%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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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돌봄휴가,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활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언급한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일본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 조사 

대상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 조사 대상자들 중 

남성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그쳤으며, 유연근로제 및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51)

<표 6-26> 직장생활 관련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여성의 육아휴직
일본 9.1 20.1 35.9 10.6 5.0 19.2 100.0 (2,500)
한국 6.0 17.1 36.3 24.8 10.2 5.6 100.0 (2,500)

남성의 육아휴직
일본 3.5 9.0 35.2 21.9 9.7 20.7 100.0 (2,500)
한국 1.9 6.6 21.2 39.2 25.4 5.8 100.0 (2,500)

유연근로제
일본 3.7 9.0 32.7 23.4 10.0 21.3 100.0 (2,500)
한국 2.7 7.8 26.1 35.8 19.5 8.1 100.0 (2,500)

출산휴가
일본 11.3 17.5 34.3 13.2 5.4 18.2 100.0 (2,500)
한국 11.1 21.0 34.8 18.8 9.4 4.9 100.0 (2,500)

가족돌봄휴가
일본 3.7 8.6 29.6 22.6 11.1 24.4 100.0 (2,500)
한국 3.4 7.5 22.0 34.5 22.6 10.0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표 6-27>에 따르면 일본 조사 대상자들 중 67.3%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대폭 늘려야 

51) 다만, 모르겠다고 응답한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비율이 모든 정책들에서 약 20% 수준
으로 나타나는 등 동 문항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 각각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한 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또
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
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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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조금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4.6%는 현재 수준을 유지, 8.1%

는 줄여야 한다(대폭 줄여야 한다+조금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관련 

예산의 증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비율이 한국에서는 

순서대로 79.3%, 15.3%, 5.4%로 나타나 관련 예산의 증액 요구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27>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단위: %, 명)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일본 34.2 33.1 24.6 4.0 4.1 100.0 (2,500)

한국 51.7 27.6 15.3 3.2 2.2 100.0 (2,500)

주: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법률혼, 유자녀인 경우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표 6-28>).

<표 6-28>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단위: %, 명)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전체 34.2 33.1 24.6 4.0 4.1 100.0 (2,500)

성별 ( 2=14.548**)

 남성 32.3 32.2 26.5 3.8 5.2 100.0 (1,278)

 여성 36.1 34.0 22.6 4.3 3.0 100.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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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0.05, **p<0.01,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의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연령 ( 2=37.169*)

 20~24세 33.7 30.1 25.2 4.9 6.1 100.0 (246)

 25~29세 35.4 32.3 22.9 5.2 4.1 100.0 (458)

 30~34세 37.5 36.6 19.3 3.2 3.5 100.0 (347)

 35~39세 39.0 30.7 22.0 2.8 5.5 100.0 (436)

 40~44세 31.1 32.7 28.3 5.3 2.6 100.0 (431)

 45~49세 30.1 34.9 28.0 3.3 3.8 100.0 (582)

지역 ( 2=34.669**)

 대도시 28.5 34.8 26.2 5.5 5.0 100.0 (477)

 대도시의 외곽/교외 33.1 33.4 26.4 3.7 3.4 100.0 (614)

 중소도시 38.5 31.5 23.2 3.2 3.5 100.0 (1,176)

 농어촌지역 26.6 36.5 23.6 6.0 7.3 100.0 (233)

학력 ( 2=28.471***)

 고졸 이하 33.8 29.1 26.8 4.7 5.7 100.0 (794)

 대학 재학 및 졸업 35.0 34.1 23.9 3.7 3.3 100.0 (1,61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3.4 48.9 17.0 5.3 5.3 100.0 (94)

혼인상태 (2=92.862***)

 미혼 27.4 32.0 29.8 4.9 5.9 100.0 (1,027)

 동거/사실혼 34.1 30.0 25.8 7.1 3.0 100.0 (337)

 법률혼 40.6 35.7 18.8 2.6 2.4 100.0 (1,008)

 이혼/별거/사별 38.3 28.9 25.8 0.8 6.3 100.0 (128)

자녀 유무 ( 2=71.901***)

 유 41.2 34.3 19.4 3.2 2.0 100.0 (1,074)

 무 28.9 32.2 28.5 4.7 5.7 100.0 (1,426)

경제활동상태 (2=2.068)

 취업 중 33.5 33.4 25.0 4.1 4.1 100.0 (1,925)

 미취업 중 36.5 32.2 23.1 4.0 4.2 100.0 (575)

가구소득 (2=45.882***)

 20만엔 미만 29.8 29.1 28.3 6.8 6.0 100.0 (601)

 20만엔 이상~30만엔 미만 33.6 32.0 26.4 3.6 4.4 100.0 (610)

 30만엔 이상~40만엔 미만 37.3 35.6 22.2 2.4 2.6 100.0 (464)

 40만엔 이상~50만엔 미만 37.9 35.2 21.5 2.4 3.0 100.0 (372)

 50만엔 이상 34.4 35.5 22.3 4.0 3.8 100.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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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해온 나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1989년 1.57 쇼크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 엔젠플랜, 신엔젤플랜,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매년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

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반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인구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혼인·출산 등 인구 변화의 요인과 주요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였다.

일본의 주요 인구 통계지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인구 수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1억 2,435만 

2,000명을 기록하였다. 총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율은 29.68%로, 

수도인 도쿄도의 인구 비율은 11.3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유소년

인구(0~14세) 11.40%, 생산연령인구(15~64세) 59.47%, 노인인구(65세 

이상)가 29.13%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혼인율은 4.1%,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1.1세, 여성 29.7세이며, 출생아 수는 77만 759명, 합계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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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여 2005~2015년 기간에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자 일본 정부는 2023년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출산육아 일시금, 고등교육비 

지원, 대여형 장학금 감액반환제도, 육아휴직 급여율의 확대, 출산·육아 

응원 교부금 제도, 수업료 후불제, 육아 시 단축 근무 신설 등이 모두 포함

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1980년대에 가구 구성의 변화 및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서비스 관련 인프라 

정비와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됨에 따라 1989년에 골드플랜을 발표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이후 신골드플랜 발표,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 골드플랜 21 발표 등을 거쳐 현재는 고령화 대책의 

주축으로서 인지증기본법, 개호보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4차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현재 수립하는 중이다.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 향후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모두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시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39.5%로 

비교적 드물어 한국(72.2%)과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자녀를 갖게 되면 삶에 부정적 영향(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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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아진다,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낮았으나, 이와 

동시에 삶에 긍정적 영향(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에 비해 낮았다.

한편, 인구 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출산율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각각 약 20%p, 15%p 낮게 나타나는 등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최근 출산율 수준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일본 조사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에 대한 수당

(71.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70.5.%) 순으로 높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36.8%),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44.2%) 순으로 낮았으며, 모든 

영역에서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로, 

한국에 비해 다소 낮았다.

제2절 시사점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8년 연속 하락하여 2023년에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과 동일한 1.20명을 기록하였으나, 한국은 2018년 

이후 1명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0.72명에 

그쳐 일본보다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제2장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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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구통계 지표,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등을 

토대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설될 인구대응특별회계의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

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인구대응특별회계의 재원 조달 방식은 논의를 

거쳐 향후 결정될 예정인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28년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약 3.6조 엔이라고 추계하였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소비세율 인상, 국채 발행,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 세출 개혁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중 소비세율 인상은 여론의 반발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으나,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일본 

내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부채 잔액은 GDP의 두 배를 

넘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사회보험료에 추가하여,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 1인당 월 500엔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52) 반대 여론을 의식

52) 김명중(2024)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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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23년 6월 어린이 미래전략 정책 초안 발표 당시 사회보험료 가산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관련 논의를 위한 준비 조직을 설치

하는 등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재원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향후 정책의 수립·추진 시 수도권 인구 및 취업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일본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서울 18.2%, 경기 26.5%, 인천 5.7%)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수도권(도쿄도 11.3%, 사이타마현 

5.9%, 지바현 5.0%, 가나가와현 7.4%) 인구 비율 29.6%를 크게 상회

한다.53)54)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로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그 원인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주거 비용 상승, 취업 경쟁 심화, 

생활환경의 과밀화 등을 초래하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지원의 경우 일본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53) 단,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표 2-2>에 제시한 2022년 수치를 활용하였다.
54)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율이 한국에 비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구제국대학의 존재를 고

려할 수 있다. 구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현재 일본 내에 
7개가 있으며,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교토대, 도쿄대, 나고야대, 도호쿠대, 홋카이
도대, 큐슈대, 오사카대). 한국에서 명문대학으로 불리우는 대학들 중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구제국대학 총 7개의 대학 중 1개만이 도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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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는 전액 지원되며,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일본에서는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3세 미만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월 

15,000엔, 셋째일 경우 30,000엔을, 3세~고등학생에게는 첫째 또는 

둘째일 경우 10,000엔, 셋째일 경우 30,000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자와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7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지원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보완 및 확충 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 지원 정책의 확충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발견되며, 여러 신조어들이 탄생하였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인지증 당사자가 인지증 당사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가 집이나 시설, 병원 등 

어디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개호 난민(介護難民)’, 돌봄을 이유로 가족 

등이 직장을 그만두는 ‘개호 이직(介護離職)’, 돌봄에 지쳐 돌봄 대상자를 

살해하는 ‘개호 살인(介護殺人)’, 돌봄 가족 등이 지쳐서 자살하는 ‘개호 

자살(介護自殺)’ 등이 그 예이다. 일본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

들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이 향후 고령화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독거노인 가구 및 노노가구와 관련된 돌봄의 문제를 

검토할 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 규모의 

축소와 미혼 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발표된 

고령사회백서에 의하면 독거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20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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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여성 22.1%에서 2050년 남성 26.1%, 여성 2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内閣府, 2024b). 또한 노부부 가구의 증가로 가정 내 

돌봄 담당자 부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약

이나 금전 관리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이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과중한 업무로 정착률이 낮고, 새로운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의료, 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고령화 정책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원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외에도 일상생활자립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후생노동

성의 ‘인생회의’는 개인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고민

하고 주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厚生労働省, n.d.). 이러한 

제도는 돌봄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마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방 도시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인 곳도 적지 않으며,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다 보고서는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한계마을, 과소지역 등의 

용어가 탄생하였으며, 늘어나는 빈집 문제 역시 치안의 불안정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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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연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과소지역 대책으로 1970년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을 

시작으로 1980년 ‘과소지역 진흥 특별조치법’, 1990년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2000년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 2021년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 제정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방 도시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며, 일본의 관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골드플랜 

및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는 고령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인구 

감소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는 1억 총활약 전담 장관을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 하였다.

2021년 4월부터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또한, 

2024년 공개된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고령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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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Japan’s Population Policy

55)Project Head: Choi, Kyong Duk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long period of declining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resulting in a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decline, reaching 0.72 as of 2023. While the total population 

had previously been on the rise, the persistent declin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led to a population decline in 2021 and 2022.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ies since the enactment of a law in 2005 but 

has failed to reverse the declining birthrate trend.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Japan's demo-

graphic changes and policies, providing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Korea's population policy. 

Japan's efforts to address declining birthrates began in 

earnest in the 1990s, with the Gold Plan established in 1989 

marking the beginning of comprehensive aging policies. 

Japan's total population began to decline in 2010. According to 

a perception survey, Japanese respondents are less inclined to 

marry and have children compared to Koreans. Additionally, 

Co-Researchers: Oh, Shinhwee · Cho, Sungho · Kim, Myoung Jung · Kim, Wunkyung ·
Hwang, Nam-hui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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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Japanese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believe that 

having children negatively impacts their lives, they also express 

a lower belief in its positive effects compared to Koreans. 

Awareness of policies is lower in Japan than in Korea in all 

areas, with Koreans showing a stronger tendency to favor 

proactive government effort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exploring various 

financing options, alleviating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expanding support policies based 

on thorough analyses of their effectiven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issue of elderly care, actively 

respond to the loss of rural areas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earn from the example of Japan, which support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in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Japan, Population Policy,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Percep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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